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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통일의 문화적 기억

기억의 공간 그리고 분단 국가의 문화적 통일

이 진*1)

Ⅰ. 문화, 문화적 통일 그리고 분단과 통일의 문화적 기억

Ⅱ. 기억과 공간

Ⅲ. 이질적 기억에 대한 기록 기억의 포섭 능력. 독일통일과정의 문서화 프로젝트를 중

심으로

Ⅳ. 문화적 기억과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독일미술논쟁을 중심으로

Ⅴ.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탈주민수용소, 수용소 기념관 및 탈주민의 신체. 독일 마리엔

펠데 긴급수용소 기념관을 중심으로

Ⅵ. 나가는 글

Ⅰ. 문화, 문화적 통일 그리고 분단과 통일의 문화적 기억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 통일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분단 시기의 이질적 기억들

이 통일 전후의 독일에서 집단적 기억으로 공식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우선 문화와 문화적 통일, 그리고 분단의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는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서구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인간이 땅을 일구어 가

치를 스스로 창출하고 이를 수확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보다 더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더

욱 안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경작(cultus) 행위에서 문화(culture, Kultur)의 어원을 찾는

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경작지라는 물질적 토대에 노동 및 공동체의

조직과 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결합되었을 때, 단지 작물과 과실로 상징되는 물질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추상적인 가치

체계 역시 정립된다는 생각이 이 문화의 고전적 정의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가치 체계들 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이 인식된다. 

*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선임연구원. 문화학 박사.

* DOI http://dx.doi.org/10.17527/JASA.47.0.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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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된 문화는 특정한 가치들을 생산하고 규정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

라 그를 수정 및 폐기하는 제도들의 총체이다. 문화는 이와 같이 전혀 새로운 가치를 제정하

거나 새로운 조합으로 구성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립된 문화적

산물들을 안정적으로 소비하고 활용하는 관습으로서 경험된다. 가치 체계로서의 문화는 그

나름의 작동 방식에 따라 움직이기에, 여타 정치·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더 손쉽게 혹은 간

접적으로 해결할 소위 윤활유로서의 역할만을 문화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미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 문화에서 단순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측면까지 고

려한 더 복합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문화에 대한 문화학적 접근은 기존의 질문을

단순한 답변으로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종교·경제 행위가 전제하고 있는 현 가치가

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토록 당연시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이질

적인 문화들이 서로 우위를 놓고 경쟁하거나 혹은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가치체계들 간의 충돌은 그 가치체계의 작동 방식 자체에 대한 분석 없이는 결코 쉽게 해소

될 수 없는 난제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가치체계들 간의 갈등은 분단되었던 민족 국가

의 재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특수한 형태를 보인다. 분단 이전에 같은 민족 문화를 공유

하고 있었다는 가정 때문에,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그 통일 이후의 문화

도 소위 단일민족으로서의 가치 동일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두 겹의 규범적 전제가 암

묵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문화적 통일이라는 용어에 담긴 이러한 규범성은 한반도 통일

담론에 있어 흔히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당연시되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설령 법이나 정치 및 경제 제도 등에 있어 일원화를 지향하는 좁은 의미의 통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해도, 과연 문화 영역에서 이러한 원상회복적 동일화가 가능할 것인

지 또 그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분

단된 민족 국가 간의 문화적 통일이라는 용어는 단지 문화적 동일성 회복이라는 목표만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상이한 가치 체계들 간의 갈등을 동반할 경우 이 문

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후술하듯이, 보존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려진 문화적 기억들은 개개인과 소속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기에

그 문화적 제도들의 작동 방식에 대한 고찰은 인적 통합으로서의 통일을 파악하기 위해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분단 기간이 장기로 지속되면서 각 국가의 주민들이 각 경계 내에서 고유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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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을 하고 그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도 상이한 공식적 해석을 접해왔던 경우, 분

단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들은 통일 이후 미래의 경로에도 규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질적 기억들을 집단적 기억의 메커니즘을 도외시한

채 획일화하려는 것 보다는, 집단적 기억의 생태를 그 공식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나누고 그 각각의 문화적 제도 안에서 질적 표용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Ⅱ. 기억과 공간

기억과 공간은 서로를 규정한다. 기억이 공간을 채움으로써 이를 다른 공간과 변별한다

면, 공간은 기억을 담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희석시키거나 다른 기억과 합쳐 새로운 기

억을 만들어낸다. 특히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모델 중에

서, 민족이라는 집단적 기억을 만드는 작업이 근대 민족국가라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공간의

성립에 뷸가결했다고 설명하는 이론 모델은 비단 서구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근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수차례 적용된 바 있다.2)

그런데 민족국가의 분단 이후 재통일이라는 상황에서는 집단적 기억과 기억의 공간으

로서의 국가제도 간에 이와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된다. 하나의 민족국가가 분단 시기를 거

쳐 다시 통일될 경우, 그 동안 둘로 파생되어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체계화되었던 서로 이

질적인 집단적 기억들이 재통일된 하나의 국가 제도 안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쉽게 포섭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3) 이 경우는 미리 정해진 [통일 국가라는] 기억의 공간이 만든

경계를, 사후적으로 도착한 [분단 시기 및 통일 과정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이 초과하는 상

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전체에 걸친 집단적 기억이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결

속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옳다면, 이러한 공동체의 형식적 경계와 집단적 기억

간의 불일치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양자의 불일치가 단순히 기억 공간의 양

적 크기를 확장 내지 연장시키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집단적 기억

2) 이와 관련해 2002년에서 2006년 중 유럽연합국의 모토 ‘차이속의 통일’(„In Vielfalt geeint“)라는 목

표에 문화학적 기억연구방법으로 접근한 국제적 학술프로젝트인 ACUME(Cultural Memory in

European Countri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Fortunati; Lamberti

(2008), in Erll (2008), p. 131 및 Yhee, Jean. Division and Circulation of Memories: On the Role

of Documentation in the Integration Process from a Cultural Memory Studies Perspective, to

be published at UC Berkeley in 2016 참조.

3) 민족국가의 분단과 통일과정에서는 민족국가 내의 간민족적 관계라는 측면 외에도, 기억과 정체성

에 형성적 효력을 발휘하는 타민족국가와의 관계 및 탈민족국가적 층위를 고려해야 하지만, 전자

의 특별한 측면을 논의하는 본 논문에서는 이를 특별히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 4 -

이 서사적 성격을 지닌다고 했을 때, 그 주된 서사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기억이 과

연 기억 용량의 증가로 포섭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서로 다르기에 때로는 상호 갈등하고 충돌하는 기억들을 그 이질적인 모습

그대로 기억의 공간 안에 포섭할 수 있을지를 질문해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기억의 공간에

질적 포용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즉 어떠한 사회적 합의와 관용을 통해 이 공간에 더

세밀한 주름과 굴곡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질적 기억들의

생태를 어떠한 학문적 방법론으로 파악할 것인지의 질문이 던져지게 된다. 서로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는 이 두 가지 질문 중, 전자가 기억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로 이어진다면, 후자

는 기억에 대한 인문학적 특히 문화학적 논의를 통해 다루어지게 된다. 어떠한 방법론을 택

하는 경우일지라도, 공식적 통일과정에서 쉽게 포착되지 않을 사회적 갈등의 다면적 층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단과 통일의 기억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형식을 보이면서 서로 관

계를 맺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에서는 주로 문화학적 기억연구의 관점에서 세 가지 사례, 즉 독

일통일과정의 기록화 프로젝트, 독일통일 후의 미술논쟁의 의의, 그리고 특히 탈동독주민을

수용했던 서독의 긴급수용소라는 기억의 공간이 통독이후 어떻게 기념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으로써 분단과 통일 공간의 기억이라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문화학적 기억연구에서는 집단

적 기억의 생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적 기억의 생성과 변형 및 소멸에 관여하는 문화적 제

도에 착안하는데, 상기한 세 가지 사례들 역시 분단과 통일의 기억이 각각 기록화 작업, 예

술 창작 및 전시, 그리고 기념비나 역사 박물관 등의 역사 공간화라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적

제도를 통해 이질적이고 파편적인 사적 기억이라는 존재론적 지위에서 체계적이고 맥락화된

집단적 기억으로 전화(轉化)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Ⅲ. 이질적 기억에 대한 기록 기억의 포섭 능력. 독일통일과정의 문서

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문화적 기억의 형성과 공유 과정은 예를 들어 국가 공식 기념일을 위한 법제정과 같이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와는 달리 예를 들어 과

거 특정 사건에 대한 학술적 조사 및 기록문서화 작업과 같이 좁은 의미의 정치 행위 또는

일반 대중의 인식지평의 이면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정치적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님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적 기억이

기록화(Archivierung)를 거쳐 집단적 기억으로 공식화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과정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정치·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역사에 대한 기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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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국가 간 분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기만 해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만일 어떤 사건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기록을 통해 저장되어 기존의 활성화 상태에

서 다시 호출될 때까지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할 경우, 일정한 시계열 구간 중 특

정 개념이 얼마나 자주 언론에 노출되었나를 조사하는 식의 통계적 접근으로는 이러한 전환

과정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그 존재론적이자 역동적인 구조를 이해해

야 파악되는 기억이라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접근, 특히 문화학적 기억연구

의 방법론이 유의미한 결과를 줄 수 있다. 동 사례의 경우 문화적 기억의 형식을 활성화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억인 정전(正典, Kanon)과 문화적 기억으로는 남았지만 호출될 때까

지 잠재태의 형식을 지니게 될 기록(Archiv)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는 알레이다 아스만의 문화학적 기억연구4)의 접근법을 적절하게 참고해 볼 수 있다.5)

보다 구체적으로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독일통일과정의 문서화 프로젝트6)의 의의와 성과가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독일과 한국 정부간에 독일 통일에 대한 ‘중립적인’ 기록의 이전이 왜 어려운

지를 기록화 작업 자체에 수반되는 기억의 선별 및 배제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을 통해 설명

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초기에는 독일 통일에 대한 일차적 문서 기록들을 확보해 한국 내

의 독일 통일 관련 담론의 중심을 잡아줄 일종의 규준으로서의 정전을 확립하려는 목표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은 독일 통일에 대한 독일 정책당국자 및 기타 주요 행

위자들 사이에서도 각각의 과정에 대한 이질적 기억과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함으로

서 조금 더 융통성있게 수정되게 되었다. 독일 통일 및 통합 과정에 대한 법, 외교, 정치, 군

사, 사법, 사회복지 및 노동, 가족,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 실제 어떠한 논쟁을

거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에 의해 어떠한 조치가 각 연방주의 특색에 맞추어 내려졌으며,

그 정책적 효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공식적 기록의 확보가 여전히 중요했던 것은 물론이었

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러한 통일 및 통합 과정에 대해 정책 당국자를 포함한 통일 독일

의 동서독 출신 주민들이 다양하고도 서로 이질적인 기억을 갖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기억

에 혼합되어 있는 상이할 수 있는 사실 인식과 가치 판단이 통일된 사회정치적 공간에서 얼

마만큼 자기 자리를 찾아 상호 소통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에서 수집되고 맥락화되는 ‘기록’은 사회적으로 통

4) A. Assmann, in: Erll (2008), p. 98.

5) 알레이다 아스만의 구분인 정전적 기억과 기록화된 기억간의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적 현실태(에네

르게이아)와 잠재태(뒤나미스)로 해석하는 것은 논자의 관점이다. Yhee, Jean. Division and

Circulation of Memories: On the Role of Documentation in the Integration Process from a

Cultural Memory Studies Perspective, to be published at UC Berkeley in 2016.

6) http://www.geschkult.fu-berlin.de/e/tongilbu/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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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활성화된 정전적(canonical) 기억과는 달리 기록이라는 문화적 제도의 특성 상 더 큰

이질적 기억의 포섭 능력이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달리 말하자면, 정전적 기억에는 선별

을 통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서사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기억만이 선택된다는 특징이 있

다면, 기록 기억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기억들이 저장될 수 있다

는 차이가 경험적으로 인식되고 또 학적으로 성찰될 수 있었다. 즉, 기록 기억이라는 형식을

통해 독일 통일에 대한 이질적 기억들이 더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점

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교조적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철학이 지배적 교육이념이었던 구동독지역 대

학의 철학과가 통일 과정에서 인적·제도적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해 어

떠한 정책결정과정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것만큼이나7), 그 과정을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인사들이 어떻게 평가했고 현재까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생각할 때 큰 의미를 지님을 깨닫을 수 있었다.8)

또한 기록 기억을 독일에서 한반도로 이전하여 그로부터 정전적 기억을 수립하려는 시

도에 대한 비판적 자기 재평가 속에서 두 종류의 문화적 기억 간의 동적 관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한반도 통일의 현실적 실현 이전에도 다양한 맥락과 공간 속에

서 만들어진 분단 및 통일 준비과정의 이질적인 기억들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기존에 이미

확립된 정전적 기억들과 기록 기억 간의 적극적인 순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야 말로, 미래에

더욱 이질적인 양상을 띄게 될 분단 기억들을 조화롭게 포섭할 수 있는 질적 포용력을 제고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9)

이제까지 성립 내지 재통일 이후의 민족국가를 가장 큰 집단적 기억의 공간으로 파악

하면서, 이 공간은 다시 정전적 기억이 통용되는 활성화된 담론 공간과 기록 기억으로 저장

되어 잠재태로 존재하는 기억의 공간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음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기억들의 분포는 구동독 출신인사의 기억 대(對) 구 서

독출신 인사의 기억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할 수 없는 양상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통

일 전 각 사회 내에서 세대와 사회적 배경, 소속 직업군과 인적 네트워크, 종교와 사상적 배

경 등에 따라 이미 분단 상황을 그 안에서도 이질적으로 경험했었던 만큼, 분단에 대한 상이

7) Cf. Muszynski, Bernhard (Ed.) (1993), pp. 95– & pp. 273–; cf. Fuchs (1997), pp. 236–.
8) Yhee, Jean. Division and Circulation of Memories: On the Role of Documentation in the

Integration Process from a Cultural Memory Studies Perspective, to be published at UC

Berkeley in 2016.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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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억들에 대한 사회적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이 통일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

운 기억의 형성에, 그리고 공식적 통일의 완료 이후에도 각 개인적 삶의 포물선에 그리고 정

당구조를 포함한 사회적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10)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Ⅳ. 문화적 기억과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독일미술논쟁을 중심으로

바로 이 측면이 통독 후의 독일미술논쟁(der Deutsche Bilderstreit)에서 특별하게 부각

되는데, 즉 동 논쟁에서는 통일에 수반된 입장과 기억들 간의 경계 내지 전선이 구동독과 구

서독의 이분법으로 나뉠 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이 특히 잘 표현되었다.

최근 국내에도 소개된 레베르크 교수의 논문11)은 이와 같은 독일미술논쟁의 다층적 담

론구조를 문화사회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중요한 결과물이다. 동 연구에서는 사적

기억의 매개체로 작동하는 미술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 보다는, 집단적 기억을 담지하는 문

화적 제도로서의 미술 작품들의 전시 및 그를 둘러싼 담론의 분석이 그 주된 연구 대상이다.

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에서 통일 이후 ‘구 동독에서 만들어진 예술작품, 특히 미술작품

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존하고 전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본 논쟁은

애초의 물음에서 멈추지 않고 긴 분단시기를 겪은 민족국가가 다시 통일 되었을 때 불거질

양상들의 넓은 스펙트럼을 선제적으로 보여주었다. “동독에 화가라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튑케(Werner Tubke), 하이지히(Bernhard Heisig) 그리고 마토이어 (Wolfgang

Mattheuer) 같은 대표적 동독 작가들 중] 누구도 한번 이라도 [미술작품이라고 불릴 만한 진

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화가가 아니라 그냥 나쁜 놈들(Aschenlocher)일 뿐

이죠.”(Ibid, p. 324)라는 말로 동독에서의 미술 창작 일반을 평가절하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

인 이는 서독 출신이 아니라 오히려 분단 시기 중 구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던 미술가인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였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상징적이다.

통독 이후 시점에 수차례 이루어진 구 동독 미술작품 전시에 대한 논의 속에서 분단

보다 더 오래된 나치 퇴폐미술 전시회의 기억이 호출되고 서로 혼합되는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구동독 미술전시회의 관람객 들은 작품들 자체에서 동독에서의 삶에

대한 때로는 체제우호적인, 때로는 반체제적이거나 혹은 비정치적인 태도를 읽어내려는 데

관심을 보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통일 독일에서 큐레이터가 구동독의 기억을 담고 있는 미술

10) Korsch (2016), in: Häusler (2016), pp. 112–125.
11) 레베르크; 이진 편역, <미술논쟁의 이름으로 벌어진 사회담론의 대리전쟁: 통일 후 전개된 독일

내의 미술논쟁의 역사와 기능에 관해 (2-1)> in: 한국미학예술학회, <미학 예술학 연구> 45권0호

(2015), pp. 32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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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어떻게 전시라는 형식으로 다루고 취급하는지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Ibid, p.

341-347). 최소한 표면적 혹은 공식적으로는 동독이 부정했던 나치즘과 동독 체제가 통독 이

후 몇 개의 중요한 미술 전시 기획에서 하나의 맥락 속에서 연결되는 듯한 모습에 일반 미

술 애호가 뿐만 아니라, 미술에 큰 관심이 없던 구 동독 주민들도 격렬한 반감을 보였다.

독일미술논쟁 중의 주요한 사건이었던 1999년 바이마르의 동독 미술 전시에서 동독 통

일사회주의당(SED)의 후신인 PDS 당이 “미술은 우리의 [...] 기억” ("Kunst ist unser [...]

Gedächtnis“]12)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술이 우리의 기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

성을 구성하는 기억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더욱 상징적이었다. 실로 문학과 같은 언어예술

뿐만 아니라 미술 및 기타 공연예술을 통해서도 집단적 기억이 저장되고 순환되며, 한 공동

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상호 구성적 관계를 맺는다. 미술의 경우 미술작품의 창작 뿐만 아니

라 전시에는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는데, 미적 형상화 과정을 통해 작품에 저장된 기억은 전

시자의 개입을 통해 특정 문맥이 새겨지게 되면서 집단적 기억의 대상으로 다시 호출된다.13)

작품의 창작 뿐만 아니라 그 전시 및 관련 논쟁에서 다양한 기억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형식

적·법적·제도적 통일만으로는 하나로 수렴되지 못한 내적이자 문화적 이질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레베르크 교수의 연구에서 독일미술논쟁이 독일 통일의 제 분야에 미봉합된 갈등

들을 대신 표현했다는 의미에서 단지 미술에 국한된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 대리논쟁

("stellvertretender Gesellschaftsdiskurs"14))이라는 별칭을 얻은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첨언하자면, 이 용어는 사회 제 분야에 있어 불거진 통일의 갈등이 미술논쟁에 대신 표

현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를 미술논쟁을 통해 마침내 기존의 통일 과정에 대한 불만과

몰이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표명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이미 배태하고 있었던 타 분야에서

의 진정한 상호이해 가능성도 함께 열리게 되었다는 해석도 역시 가능하다. 이점을 더욱 적

극적으로 이해하자면, 독일 미술논쟁은 단순히 통일의 내적 분열상을 노출시킨 부정적인 현

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초기 통일과정에서 공적 제도를 통해 표출되고

대변되지 못했던15) 동서 분단의 이분법을 넘는 다양한 입장과 기억들이 자신이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미술 전시 및 그에 대한 논쟁이라는 문화 제도를 통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로써 서로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갈등을 생산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던 새로운 기억의

12) Rehberg (2013), p. 37, 우하단 사진.

13) Cf. A. Assmann (2010), pp. 218-.

14) Ibid, p. 23

15) 통일 이후 분단 당시의 구동독에 대한 이질적인 기억들 간의 충돌에 대해서는 A. Assmann

(2013), pp. 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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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점차적으로 생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Ⅴ.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탈주민수용소, 수용소 기념관 및 탈주민의 신

체. 독일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 기념관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분단 및 통일 과정 기억의 기록화, 그리고 미술 전시라는 문화제도 속에서 분

단과 통일 이후의 내적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문화학적 기억연구의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두 사례는 모두 통일에 있어 기억의 중요성, 즉 분단 시기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 대한 기억 공유가 이후 내적·문화적 통일이 달성되기 위해 불가결하다는 사

실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질적 기억들이 발화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사

회적으로 소화하고 조정할 것인지의 과제가 새롭게 주어질 것임을 예시하였다.

그런데 한 사회의 문화적 기억은 기록화 작업 및 예술적 형상화 속에서 보존되고 재해

석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신체에 새겨지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혹은 몸(corpus)은 데카르트적 연장(extensio)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억들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만일 개인들이 통일 이전에 국가 간의 경계를 넘게 될 경우 그 각

각의 신체에 각인되었던 기억들은 도착한 새로운 공간에서 같은 분단 시기에 대한 이질적인

기억들과 마주쳐야 한다. 국경을 넘은 이후에도 그 경계를 스스로 그리고 타인에 의해 의식

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경을 넘은 순간(Grenzübergang) 이후에도 계속 경계인

(Grenzgänger)로 남게 되곤 한다. 이들 경계인으로서의 탈주민 들은, 자신의 몸 안에서 다른

공간에서 형성되었던 이질적인 ‘나’에 대한 기억들이 다층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경험한

다.16) 또한 그들을 이제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비경계인으로서의 일상인 역시 추상적으로만

이해했던 경계의 실재를 체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억의 공간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인과 함께 이동하고, 다른 기억의 공간과 충돌하거나 교차한다. 이 기억들

사이의 마주침을 추적함으로써 탈경계인으로서 통일 이전의 탈주민들이 국경 너머의 삶의

공간에 어떻게 도착하고 받아들여지는지의 메커니즘을 독일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 기념관

(Erinnerungsstätte Notaufnahmelager Marienfelde)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부 밝혀보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6) Cf. Nietzsche, ZA, Vorrede, KSA 4,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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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를린 장벽이 들어선 1961년 8월 13일 바로 
다음날인 8월 14일의 난민행렬. (사진출처: 마리엔펠
데 탈동독난민 긴급수용소)

2015년 12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약 3만명에 달한다. 그중 여성 비율은 2000년대 초 이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약 전체의 약

80퍼센트를 구성하는데, 2015년의 경우 남녀를 합쳐 총 1,276명의 주민이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도착하였다. 제3국이 아닌 한국으로 올 것을 선택한 이들은 한국 도착 후 현행법에

따라 하나원으로 통칭되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결정 이후 12

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17)

1990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의 분단된 독일에서도 이에 비견될 만한 탈주민에 대한

교육 및 수용시설이 서독 그리고 동독 양측에 모두 존재했다. 탈북주민의 경우에서도 그러하

듯이, 분단 시기 독일에서 이들의 존재는 통일 이전에 미래의 통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

한 과제를 던져주게 될지 일정 부분 미리 경험하게 해준 중요한 계기였다. 통일 전 기간 중

서독에서는 대규모로 탈동독주민이 이주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하고 다른 사회 및 경제

체제에 적응하도록 교육할 시설들이 서베를린을 시작으로 건설되었다. 본 논문에서 특히 살

펴보게 될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1953년에 서베를린 남부에 설립되어

주로 조사 및 수용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18)

여기서 잠시 대규모라는 말로 표현한 탈동독주민의 수를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

자. 이러한 시기적 구분이 필요한 것은 베를린 장벽이 건설된 1961년 전후로 동·서독간 민간

인의 자국 이탈가능성에 큰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먼저 패전 후 통일 전까지의 전 기간,

즉 1945년에서 90년까지를 보면 약 5백만명 (496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1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2015년 9월.

18)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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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이주 내지 탈주를 감행했다.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로 이전보다 탈주가 위험하고도

물리적으로도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수치에 반영이 되어 동년부터 헝가리-오스트리아간 국경

이 개방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의 시기 중에는 연간 탈주자 수가 그 이전보

다 감소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 기간 중 약 125만명에 달하는 여전히 상당

한 규모의 인원이 서독으로 넘어왔다. 1989년 당시 동독 전체 인구가 약 1,700만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규모가 동독 그리고 도착지인 서독에 대해 갖는 파급력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존재했던 후자의 기간 중 동독을 이른바 '불법적으로' 이탈해

서독에 갔던 경우에 해당하는 인원은 125만명 중 약 30만명인데 여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장벽이 들어서기 직전까지와 무너진 직후의 기간에 서독으로 넘어간 경우가 각각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점, 또 그 외에도 출국허가(Ausreiseantrag)를 받고 공식적으로 동독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경우, 또 정치범으로서 서독정부가 보상금을 주고 데려온 경우

(Freikauf) 및 동독 연금생활자로서 합법적으로 서독에 이주한 경우 등이 동 기간 총계인

125만명에 모두 포함된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이 국내에 어느 정도 잘 알려졌다고는 하나 총

500만명 혹은 베를린 장벽이 존재했던 기간 중의 125만명이라는 수치는 어쩌면 일반적인 예

상보다 많은 인원일 수 있겠다.19)

약 5백만명의 동독주민이 공식적 통일 이전 분단 시기 중 이미 서독으로 이주했으며,

이 대규모 이주 상황에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주의 국가인 독일의 특색 상 각 지방정

부 및 중소 지방자치단체까지 전국으로 분산된 동독이탈주민의 통합을 위한 장·단기적 과제

들을 수행해 왔다는 점, 그리고 동·서독간의 이주 및 이탈현상과 문화적 교류가 분단 기간

상호에 대한 어떠한 기억을 형성하고 또 통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통일 논의와 관련해 독일 통일 과정을 검토할 때 지금까지 충분히 고

려되지 못했다. 독일도 통일 전 긴 분단 시기를 거쳤지만 동독 이탈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된 더 많은 수의 서독 주민들은 공적 그리고 사적영역에서 통일 전의 내적 통

일을 먼저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0) 이러한 맥락에서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 그리고 1990년 신연방주들의 독일연방 가입을 통한 통일 이후의 과정에 이러한 과거의

기억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그보다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분단시기 지역사회

로 통합되기 이전 탈동독 주민이 최초로 수용되고 교육받았던 긴급수용소가 공식적 통일 이

후 25년이 더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의 질문이다. 이 질문은 당

19) Effner & Heidemeyer (2013), p. 11,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20) Brecht (2013),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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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긴급수용소의 기억이 현재 어떻게 ‘보존’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주의해야 한

다.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냉전체제 하의 분단의 기억이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에 어떠

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맥락에서 재평가되고 재구성되어 새로운 사회공동체의 집단적 기억

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질문이 필요한가?

앞서 언급했듯이 동서독 간의 대규모 주민이탈 및 이동현상이 존재했는데, 이는 당시

양 진영에서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타 체제를 비난할 근거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

다. 그런데, 각 주민들이 이주를 결행하게 했던 동기에 정치적 동기가 존재했기는 하지만, 그

에 못지않게 가족, 친척 혹은 애인과의 재결합과 같은 개인사적 동기 혹은 더 경제적으로 나

은 삶을 찾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 등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다.21) 하지만

냉전 상황 하에서 정치적 진영논리의 서사에 부합하지 않았던 이상의 다양·다기했던 이탈의

동기들 그리고 이탈주민의 떠나게 된 ‘고향’22)과 지인들에 대한 종종 긍정적이었던 개인적

기억들은 공식적인 집단적 기억으로 포섭되지 않고 상당부분 사상되었다.

진영논리의 서사에 부합하는 식으로 단순화되고 공적 역사로 변형되었던 각각의 사적

기억들에 그 원래의 다원적 이질성을 통일 과정 중에서 사후적으로 복원한다는 과제는, 과거

와 현재 간의 절대적인 시간적 격차가 벌여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따라 현재 사

회의 구성원들 간에 이미 정형화된 정전적(canonical) 기억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어렵고도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통일이 달성되어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올 경우, 그 과제는 실질적이자 평화적이며 항구적인 통일이라는 목표에 다가가

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23) 이러한 이유에서 탈동독주민이 긴급 수용

되었던 공간이 현재 어떻게 기념의 대상으로서 사회적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은 한반도에서도 앞으로 이 지난하고도 불가결한 과제를 푸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를 거쳐간 탈동독주민의 인원만도 1953년

21) Bispinck (2013),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22) 알레이다 아스만은 세대적 장소(Generationsorte)에 대한 기억 형식과 추모 장소(Gedenkort)에 대

한 기억 형식 간의 차이를 지적한다. 한 장소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공간에 기억들이 축적되게 되

는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 장소에서 과거와 현재가 많은 경우 폭력적으로 단절되었다는 것이

추모 장소의 기억 형식을 규정한다. (A. Assmann,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p. 309) 세대적 장소를 고향을 강제 혹은 반강제로 떠나 타지에 정

착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현재도 난민을 위한 긴급수용

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의 경우는 또 다른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23)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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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 설립 이후 통일이 된 1990년까지 총 140만명에 달했기에, (Effner u. Heidemeyer, p.

11) 그만큼 분단과 통일에 역사적 의미를 지닌 이 장소를 통일 이후에도 기억의 공간으로서

남기기 위해 통일 직후인 1993년 같은 장소에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특기할 것은 정부나 공

공기관에서 기념관의 설립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과거 동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구 탈동독주

민들 및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학계 인사 등이 모

여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인 방식으로 기념관 설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연방의회에서 토론

끝에 공공기관에 준해 국가적 인정과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8년이

었다.24) 이러한 시민사회로부터의, 무엇보다 기념되는 과거 기억의 주체였던 시민들의 자발

적인 발상에 의해 설립이 이루어졌던 배경을 보면서 어떻게 동 기념관에서 중앙정부나 지자

체가 주도하는 역사기념관이 빠지기 쉬운 함정, 즉 역사 및 집단적 기억에 대한 단 하나의

공식적 서사가 지배하는 식의 전시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된다.

동 기념관은 단순히 당시 탈동독주민들이 이곳에 어떻게 수용되었고 어떤 절차를 밟아

서독 사회로 나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주민이탈 및 이주 현상

이 냉전 구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이용되었는지를 현재 시점에서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동독 탈주의 동기들에 대해 일반적인 통념처럼 단지 통계수치 등을 인용하며 일반적

인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독을 떠나 서독에 도착했던 시기와 그 후 서독 정착

이후, 특히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던 시점 각각에 이루어진 동일인의 인

터뷰를 관람자가 직접 보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다양한 인터뷰에서

관람자는 분단 전 탈동독주민에 대한 서독 당국의 시선 못지않게, 도착한 서독에 대한 당시

탈동독주민의 시선도 간접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들은 서독에 도착할 때의 안도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아니라 당시 거쳐야 했던 심문과정에 대한 생경함과 동독 상황에 대

한 몰이해에 부딪혔을 때의 당혹스러움을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25)

이질적 기억과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만든 자발적 역사 기념관의 포용력을 다시 확인하

게끔 하는 또 다른 모습은, 이 서독 소재 탈동독주민 수용소에 대한 기념관에서 그 반대로

동독으로 갔던 탈서독주민들의 사례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는 점이다.26) 앞서 대규모로 발

생했던 탈동독난민의 총 인원수보다 어쩌면 더 놀라울 수도 있는 통계치인데, 1945년에서 90

년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인원이 약 6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동 전시에서는 굳이 감추

지 않는다. 이 중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탈했다가 이후 여러 가지 상황 및 이유로 다시 동독

으로 되돌아 간 인원은 약 40만명인데, 이들은 앞서 언급한 동독에서 서독으로 향했던 분단

24)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25) Kimmel (2013),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26) Röhlke (2013),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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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기의 약 5백만 명 그리고 1961년과 89년 사이의 125만명이라는 추산치에 모두 중복

계산되어 있다.27)

동 기념관에서 엿보이는 서사로서 혹은 관점으로서 이질적으로 존재하던 분단과 통일

의 기억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일관적이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그리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각각의 긴급수용소를 거쳐 간 주민들에 대해 당시 두 정부와 언론의 보도 선전들이 나란히

소개되어 있는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주했다가 일부 다시 동독으로 복

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서독에 남게 되는데, 이들이 서독에서의 새로운 삶에 매

우 불만족하고 있다는 당시 동독의 보도에 대한 전시물 바로 옆에는, 이 보도 직후 동독 방

속에서 언급되었던 주민들을 한 명씩 방문 인터뷰하면서 그러한 주장의 허구를 주장했던 당

시 서독의 공영 방송보도가 상영되고 있다. 관람자는 그러한 냉전적 서사가 양 체제 간에 매

우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공식적인 서사로 모두 포섭되지 않았던

동독에서의 주민들의 일상에 존재했던 억압적 기제들과 그를 피해 어떻게 동독 주민들이 나

름대로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한 기억들도 공유하게 된다.

2층 전시공간에 올라서면 당시 긴급수용소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간

접 체험할 수 있다. 인상적인 것은 이 역사 기념관이 기념과 기억의 대상을 수용소의 과거에

한정하지 않고 기억이 계속 중첩되고 있기에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열어두

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곳에서는 1990년 이전에 먼저 서독 사회로 도착했던 탈동독주민

의 기억 뿐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1990년 통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동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비독일권 출신 난민들의 기억이 계속 중첩되고 있다. 그를 통해

던져진, 난민의 이주 및 문화간의 충돌과 통합이라는 화두를 놓고 관람자는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얻는다. 관람자는 수동적인 입장을 넘어 이와 같이 서로 경쟁하는 가치와 정체성들이

어떻게 형식적인 단순 병치가 아니라 다원성을 유지한 채 서로 소통하면서 ‘통일’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때의 차이를 사상하지 않는 통일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해 적극적으

로 성찰하게 된다.28)

27) Effner & Heidemeyer (2013),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28)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 15 -

그림 2: 이주 시기와 출신 배경에 있어 이질적인 당시 
수용자들의 기억을 콜라주 식으로 병치시킨 모습이다. 오
른편 벽면에는 1973년 동독 출신 수용자의 당시 기억이 
붉게, 왼쪽 벽면에 2011년 수용되었던 이란 출신 난민의 
기억이 푸르게 표시되었다

이와 같이 이질적 기억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기에 동 역사기념관

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독일국민들의 동·서독간 이주문제에 대한 전시물 옆에 외국인 이주노

동자가 대규모로 이주하던 6-70년대 당시 서독 상황에 대한 해설이 콜라주식으로 연결되는

전시 방식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특정 기억의 공간이 형성되었던 과거 당시의 관점과 지평에

강박적으로 묶여있지 않을 때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상도 이민 및 이주사회

(Migrationsgesellschaft)에 대한 기억29)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함께 성찰해야 할 사회적 현상

이라는 점, 그리고 두 현상 간에 가능했을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파악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현재 독일에서 실제로는 외국 이민자의 주거비율이 여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은 드레스덴 등 일부 구 동독지역이 오히려 반이민자 정서가 팽배하고 페기다

(Pegida)와 같은 반이민자/반이슬람 시위의 중심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볼 필요

가 잇다. 동 현상에 대한 정치·문화·사회학적 분석30)에서 그 원인의 하나로 통일 전 다문화

적 상황에 대한 교육과 일상적 경험에 있어 동서독간의 차이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31) 베를린 자유대의 정치학자 아슈어 교수의 분석에 따를 때도 절대적인 비교에

서나 인구 가중치를 고려한 상대적인 비교에 있어서나 공식적 통일 이전에도 예를 들어

29) A. Assmann (2013), pp. 123-.

30) Cf. Çakir (2016), in: Häusler (2016), pp. 149–162.
31) Cf. 본 학술대회 발표 중 Rehberg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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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260만명에 달했던 소위 초청노동자(Gastarbeiter: 이주노동자)와 어떻게 함께 살아

가야 할지에 대해 긴 기간에 걸쳐 사회문화적 갈등에 맞닿드렸던 구서독지역은 구동독지역

에 비해 현재 확연히 낮은 반이민자 정서를 보인다.32) 일견 무관해보일 수 있는 다문화 문제

와 통일 문제가 왜 문화적 통일이라는 개념을 통해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 성찰이 분단에 대한 이질적 기억들의 전시 공간을 통해 장려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주한 탈북주민들은 현행법 상 탈북자 조사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

호센터 (구 중앙합동신문센터)를 거친 후, 하나원으로 통칭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에서 3개월간 수용되어 사회체제 및 직업적응교육을 받은 후에야 하나원 밖의 남한 사회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다. 탈동독주민이 기본적 신원조사 이후에는 동 긴급수용소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서독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만큼 분단과 통합 기억의 공간으로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침 2016년

2월 24일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본원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시관

‘이 개관하였는데, 이를 한 계기로 공식적인 통일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분단과 통합의 기

억을 포섭할 수 있는 문화적 제도로서의 기억의 공간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사회적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나가는 글

상이한 배경을 가진 집단들 간에 또 그 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에도 서로 이질적일 수

있는 분단 및 미래 통일 과정에 대한 기억들은 단지 중립적이고 기술적(記述的)인 성질이 아

니라, 흔히 가치 평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상이한 가치체계들이 반영된 기억

들을 포섭하고 분열적 갈등을 창조적 갈등으로 승화시킬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문화적 제도

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문화적 통일이라

는 대명제를 통해 던져지는 질문이다.

한반도의 문화적 통일이라는 과제는 한편으로 사회구조의 다문화적 변화에 대한 고려

를 요청한다. 즉, 우리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주민 외에도, 2015년 현재 약 70만명을 넘어

선 중국동포를 포함해서, 2013년말 현재 대한민국체류 외국인이 150만명(1,576,034명)에 이른

다는 점33)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34) 그와 동시에 이 과제는 남·북한의 주민들이 한국 전

쟁은 물론이고, 그 이후 공고화된 분단 체제에서 각자 경험했던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 예

를 들어 남한의 광주민주화운동이나 북한에서의 고난의 행군 중의 기아 사태와 같은 - 에

32)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3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4)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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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억들을 어떻게 서로 공유하고 또 그에 대해 관용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의 질문도

수반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기억연구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도달한, 이질적 기억

간의 생산적 갈등이 가능한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문화적 제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는, 정

치철학적 관점에서 가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있어 갈등이 갖는 의의에 대한 별도의 논의

로 이어질 것이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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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 통일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분단 시기의 이질적 기억들

이 통일 전후의 독일에서 집단적 기억으로 공식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문화학적

기억연구의 관점에서 문화적 기억를 담지하는 세 가지 종류의 문화적 제도의 사례를 검토한

다. 첫째, 독일통일과정의 기록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정전적(正典的) 기억과는 달리 기록

기억은 이질적 기억들에 대한 더 큰 포섭 능력을 보인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둘째, 독일통일

후의 미술논쟁과 관련하여 예술의 창작뿐만 아니라 그 전시 및 관련 담론을 통해 공적인 문

화적 기억으로 전화(轉化)된 기억은 그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통일 이후 동

독지역의 문화적 기억에 대한 기억의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 기념관의 전시를 중심으로, 탈동

독 주민의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탈주민수용소가 통독 이후 어떻게 기념되고 있는지를 냉전

으로 인한 왜곡된 분단 기억을 통일 이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의식 하에서 논

의하였다.

상이한 배경을 가진 집단들 간에 또 그 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에도 서로 이질적일 수

있는 분단 및 미래 통일 과정에 대한 기억들은 단지 중립적이고 기술적(記述的)인 성질이 아

니라, 흔히 가치 평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상이한 가치체계들이 반영된 기억

들을 포섭하고 분열적 갈등을 창조적 갈등으로 승화시킬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문화적 제도

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문화적 통일이라

는 대명제를 통해 던져지는 질문이다.

핵심어

문화적 통일, 문화적 기억, 기억의 공간, 문화학, 기억 연구, 분단 기억, 통합, 독일미술

논쟁, 기록, 수용소,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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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Memories of Division and Unification.

Memory Space and the Cultural Unification of Divided Nation-States

Jean Yhee*36)

Social and cultural institutions and rituals influence the political itinerary of both

divided and unified nations significantly, especially when the presumed future images of

the reunified nations have been projected from the collective memories of the past.

Considering possible critical consequences of such a development, this paper looks into

dynamic mechanisms of the cultural memories of the divided past during the Cold War in

reunified Germany to examine the following question: How are the conflicting, diverse

memories of the past between citizens of divided nation-states during the Cold-War eras

to be preserved or dealt with, especially when the normative and restorative voice to

achieve a ‘re’-unified nation often leads to a failure in seeing this diversity?

From the perspectives of Cultural Memory Studies, three examples of cultural

institutions are chosen for discussion, all of which have been involved in the dynamic

process of constructing, archiving, abolishing, revising, and circulating selected cultural

memories: Archives (Documentation Project on the German Reunification), Art (the

German Image Dispute or der Deutsche Bilderstreit), and History Memorials (the Refugee

Center Museum in Berlin-Marienfelde or Erinnerungsstätte Notaufnahmelager

Marienfelde).

Each of these cultural institutions offers different possibilities to maintain the

diversity of the cultural memories of the past, which is enabled by and strengthens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value-pluralistic democracy in postwar Germany. It is argued

that the approaches of Cultural Memory Studies on the collective past memories could

contribute to the reconciliation and tolerance-building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 Dr. phil,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Freie Universität Berl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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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주민 마음의 비교: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정량적 분석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Ⅰ.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통합’이 통일 및 사회통합의 핵심요소이며, 궁
극적 형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마음의 통합을 수반하지 않는 제도적 통합은 사상누각
에 불과함을 우리는 독일과 예멘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다. 통일이후 동·서독의 내적 통합 
실패와 예멘의 통일, 재분단, 무력 통일 과정은 통일이 한순간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장기
적 사회통합 과정이어야 한다는 사실, 특히 마음의 통합이 체제 통합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필
수적 조건임을 잘 보여준다.  
  마음의 통합을 준비하는 사전 단계로서 분단 이후 남북한이 독립적으로 형성해 온 마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남북한 주민의 마음 전부를 다루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마음 중에서도 가치관, 그 중에서도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
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 이
후 사회경제 변화를 끌고 가는 핵심동력이 시장화인 만큼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량적 분석에 기초해 남북한 주민의 마음을 비교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즉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주민들의 마음, 즉 북한에서 나와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시점에서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증연구로서의 한계는 
명백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북한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작업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마음을 비교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물질주의·개인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한 주민
의 가치관에 대한 정량적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의 마음에 대한 우리 
사회 논의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객관성·실증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연구의 설계  

1. 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자 특성

  이 연구에서는 북한주민의 물질주의·개인주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중인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현행법상 필
자가 직접 북한주민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제 3국 관계자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아울
러 남한에서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한주민 440
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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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내용 남한주민 빈도 및 
비율 북한주민 빈도1)

성별 
남자 224(50.9) 9
여자 216(49.1) 91
합계 440(100.0) 100

연령

20대 93(21.1) 72
30대 115(26.1) 14
40대 122(27.7) 14
50대 110(25.0) -
합계 440(100.0) 1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2.7) -
고등학교 졸업 199(45.2) 59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상 228(51.2) 41
기타 1(0.2) -
합계 440(100.0) 100

경제적 계층
상층 15(3.4) 4

중간층 341(77.5) 57
하층 84(19.1) 39
합계 440(100.0) 100

거주지역
(남한주민)

서울시 183(41.6)
경기도 205(46.6)
인천시 52(11.8)
합계 440(100.0)

거주지역
(북한주민)

평양시 67
남포시 1
양강도 1
평안도 13
함경도 4
강원도 9
무응답 5
합계 100

제3국 체류기간
(북한주민) 

1년 미만 21
1년 이상 2년 미만 54

2년 이상 20
무응답 5
합계 100

직업
(남한주민)

자영업/개인사업 168(38.2)
생산직 근로자 9(2.0)

판매/서비스직 근로자 54(12.3)
사무직 근로자 58(13.2)
관리직, 전문직 35(7.9)

가정주부 68(15.5)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1)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 마음의 
통합 연구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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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학원생 35(8.0)
무직, 퇴직, 기타 13(2.9)

직업
(북한주민)

유급당·정 간부 4
노동자 42
사무원 6

해외파견 노동자 45
해외파견 간부 3

합계 100

부업 경험 유무
(북한주민)

부업 경험 있음 15
부업 경험 없음 84

무응답 1
합계 100

결혼 여부
결혼 305(69.3) 25
미혼 130(29.5) 75
기타 5(1.1) -
합계 440(100.0) 100

종교
(남한주민)

없음 251(57.0)
개신교 93(21.1)
천주교 47(10.7)
불교 44(10.0)
기타 5(1.1)

정치적 입장
(남한주민)

진보적 119(27.0)
중도 240(54.5)

보수적 81(18.4)

당원 여부
(북한주민) 

당원 13
비당원 85
무응답 2
합계 100

 주: 1) 통상적으로 빈도와 함께 비율(%)을 표기하지만, 북한주민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100명으로서 빈도와 비율(%)이 일치하기 때문에 비율을 생략했음. 

2. 척도 및 하위범주 구성, 조사 방법

  이 글에서는 물질주의의 측정을 위한 설문지를 설계함에 있어서 두 개의 선행연구를 활용했
다. 물질주의에 관한 정량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Richins & Dawson (1992)의 방법론은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물질주의의 측정에 대해 매우 포괄적으로 접근한 전귀연(1998)의 방법
론은 필자들이 약간 수정·보완했다. 
  이 글에서는 Richins & Dawson (1992)의 방법을 원용한 물질주의를 물질주의 1이라고 부
르는데 이는 다음의 3가지 하위범주로 이루어진다. 첫째, 성공(success). 이는 축적된 소유물
의 양과 질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판단하려는 성향을 가리킨다. 둘째, 중심성
(centrality). 이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생활의 중심에 두는 성향을 말한다. 셋째, 행복
(happiness). 이는 물질이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간주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또한 이 글에서는 전귀연(1998)의 방법을 원용한 물질주의를 물질주의 2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음의 4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첫째, 만족. 이는 물질의 소유를 만족의 원천으로 생각하
고 많이 소유할수록 만족을 느끼는 성향을 가리킨다. 둘째, 질투. 이는 다른 사람의 성공,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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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소유에 대해 느끼는 비유쾌함의 감정을 나타낸다. 셋째, 소유. 이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통제나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의향이나 경향을 가리킨다. 넷째, 인색. 이는 자신의 소유물을 타
인에게 주거나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1의 경우, 성공, 중심성, 행복 등 3가지 범주에 대해 각각 5문항씩 
모두 15개 문항을 만들었다. 물질주의 2의 경우, 만족에 대해 9개, 질투에 대해 5개, 소유에 
대해 4개, 인색에 대해 5개 등 모두 23개의 문항을 구성했다. 또한 모든 문항에 대해 전혀 그
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또한 이 글에서는 개인주의의 측정을 위해 Triandis(1995)에 의해 개발되고 국내에서는 독
고순(1999), 이정우(2006)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활용되고 있는 하위범주 및 
설문문항을 사용했다.   
  트리안디스(Triandis)는 집단주의-개인주의에 수평-수직 차원을 추가해 4가지의 상이한 특
성의 조합을 만들면서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수평-수직 성향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공동체
적 목표를 강조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지만 위계성, 사회적 권위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집단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
생을 당연시하며, 상호 위계질서가 확고하며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성원으로보다는 자율적인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남보다 탁
월한 존재로 여기거나 높은 지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과 유사하지만 자신의 독특성과 개
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들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원한다. 따라서 다른 사
람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것으로 여기며, 경쟁을 통한 사회적인 지위의 획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집단-개인주의의 4가지 범주에 대해 각각 8문항씩 모두 32개 문항으로 구성했
다. 아울러 모든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3. 척도의 신뢰도 분석

  본격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물질주의 1의 경
우, 남한주민의 성공, 중심성, 행복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알파, 이하 동일)가 각각 
0.78, 0.44, 0.79로, 북한주민의 그것들이 각각 0.60, 0.12, 0.63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주
의 2의 경우, 남한주민의 만족, 질투, 소유, 인색의 신뢰도 계수가 각각 0.83, 0.82, 0.60, 
0.68로, 북한주민의 그것들이 각각 0.81, 0.76, 0.15, 0.4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
용할 수 있는 신뢰도 수준이 0.6 이상임을 고려하고, 남북한 주민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남북
한 주민의 분석차원을 동일하게 맞추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 공히 물질주의 1에서
는 중심성을, 물질주의 2에서는 소유, 인색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통계분석대상을 물질주의 1의 성공, 행복, 물질주의 2의 만족, 질투로 새롭게 설정했다.  이러
한 조정과정을 거쳐 산출한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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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척도 문항수 남한주민 북한주민

물질주의 1
성공 5 0.78

0.85
0.60

0.71
행복 5 0.79 0.63

물질주의 2
만족 9 0.83

0.89
0.81

0.82
질투 5 0.82 0.76

구분 문항수 남한주민 북한주민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4 0.63

0.75
0.60

0.69
수직적 집단주의 5 0.60 0.62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8 0.61

0.77
0.65

0.77
수직적 개인주의 8 0.73 0.69

                 <표 2> 물질주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알파)

  집단-개인주의에 대해서도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의 알파)
를 산출했다. 개인주의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 모두, 당초의 8개 문항을 
가지고 구한 신뢰도 계수가 남한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모
두 0.61 이상이었다. 하지만 집단주의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 모두, 당초 
8개 문항을 가지고 구한 신뢰도 계수가 남한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0.64 이상이었지만 북
한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0.6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도 계수를 0.60 이상으로 높
이고, 또한 남한주민 설문조사와 북한주민 설문조사를 동일한 항목들로 맞추어 주기 위해 남
북한 주민 공히 수평적 집단주의에서는 4개 항목을, 수직적 집단주의에서는 3개 항목을 제거
했다.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쳐 산출한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집단-개인주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알파)

        
Ⅲ. 연구의 결과1: 물질주의 

1. 남북한 주민의 범주별 물질주의 성향 비교

  남북한 주민들은 각각 물질주의의 개별 하위 범주에 대해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간
단히 살펴보자. 우선 남한주민들의 각 하위범주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물질주의 1의 경우, 
물질주의 행복의 평균점수(3.26)가 물질주의 성공의 평균점수(2.89)보다 상당히 높았다. 또한 
물질주의 2의 경우, 물질주의 만족의 평균점수(3.16)가 물질주의 질투의 평균점수(3.08)보다 
약간 높았다. 북한주민의 경우, 물질주의 행복의 평균점수(3.54)가 물질주의 성공의 평균점수
(2.87)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물질주의 2의 경우, 물질주의 만족의 평균점수(3.41)가 물질주
의 질투의 평균점수(3.16)보다 상당히 높았다. 
  남북한 주민은 물질주의 행복 성향이 물질주의 성공 성향보다 강하고, 또한 물질주의 만족 
성향이 물질주의 질투 성향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다만 남한주민은 물질주의 
행복 성향과 성공 성향의 정도 차이, 그리고 물질주의 만족 성향과 질투 성향의 정도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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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한주민 평균점수   북한주민 평균점수   

물질주의 1
성공 2.89 2.87
행복 3.26 3.54

성공행복 3.08 3.21

물질주의 2
만족 3.16 3.41
질투 3.08 3.03

만족질투 3.13 3.28

남한주민
구분

북한주민
평균
점수 항목 항목 평균

점수

3.50 부자인 친구를 보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상 위

그룹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과적
으로 부자가 되는 것과 관계 있다 3.84

 3.48 돈이 많으면 갖고 싶은 것을 마음
대로 얻게 된다

내게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제일 
좋다 3.70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북한주민은 각각의 정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도 관찰되었
다. 

               <표 4> 남북한 주민의 범주별 물질주의 성향 

2.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물질주의 성향 비교

  이제는 남북한 주민의 물질주의 성향을 개별 설문항목별로 비교해 보기로 하자. 다만 모든 
항목들을 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주의 1, 2의 24개 항목 중 상위그룹 5개 항목과 하
위그룹 5개 항목을 골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5>에도 나타나 있듯이 남북한 주민 공통으
로 상위그룹 5개 항목에 들어간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과 관계있다”와 “내 인생에 있어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을 소유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였다. 반면 남한주민에게만 상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부자인 친구를 보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으면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얻게 된다” 등이었고, 
북한주민에게만 상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내게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제일 좋다,”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했다면 더욱 행복했을 것이다” 등이었다. 
  하위그룹의 경우, 남북한 주민 공통으로 포함된 항목은 “옆집에 부잣집 사람이 이사와서 돈
을 아주 잘 쓰는 것을 보면 왠지 나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진다”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
고 있는 친구 앞에서는 기가 죽는다”였다. 반면 남한주민에게만 하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물질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옆집에 부잣집 사람이 이사와
서 돈을 아주 잘 쓰는 것을 보면 왠지 나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진다” 등이었고, 북한주민에게
만 하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물질적인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
이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만족에서 온다고 본다” 등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표 5>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물질주의 성향 비교: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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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과적
으로 부자가 되는 것과 관계 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현재 내가 소유하
고 있지 않은 물건을 소유한다면 더
욱 좋을 것이다

3.68

 3.45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무엇이든지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했
다면 더욱 행복했을 것이다 3.68

 3.43
내 인생에 있어서 현재 내가 소유
하고 있지 않은 물건을 소유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나는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3.61

 2.80 나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물질들
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하 위
그룹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앞에서는 기가 죽는다 2.79

 2.73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물건을 소유하기를 좋아한
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물질들
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2.72

 2.73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사용해
서라도 가져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만족에서 
온다고 본다 2.61

 2.68
옆집에 부잣집 사람이 이사와서 돈
을 아주 잘 쓰는 것을 보면 왠지 
나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진다

옆집에 부잣집 사람이 이사와서 돈
을 아주 잘 쓰는 것을 보면 왠지 나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진다

2.60

 2.65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앞에서는 기가 죽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물질
적인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이다 2.45

3. 남북한주민 물질주의 성향의 변인별 차이 비교

  남북한주민의 물질주의 성향이 인구사회학적 변인별2)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
계적 분석을 실시했다. 남북한주민 각각에 대해 물질주의 성공, 물질주의 행복, 물질주의 성공
행복, 물질주의 만족, 물질주의 질투, 물질주의 만족질투3) 등 6가지 범주에 대해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남
북한주민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한 것이 아래의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남북한주민간에 물질주의의 각 범주별로 차이를 발생시키는 공
통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즉 물질주의의 범주별로 차이가 나타
나는 변인이 남북한주민간에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물질주의 성공의 경우, 남한주민은 성별에 따른 차이(남자>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주민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30대>20대>40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질주의 행복의 경우, 남한주민은 경제적 계층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

2) 이 글의 앞에 있는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남한주민에 대해서는 9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북한주
민에 대해서는 10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한편 필자는 종전의 연구(“북한주민
의 마음에 대한 정량적 연구: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2호, 2015)  
에서는 북한주민에 대해 9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했으나 이 글에서는 제3국 체류기
간을 추가하여 모두 10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3) 물질주의 성공행복(10개 항목)은 물질주의 성공 5개 항목과 물질주의 행복 5개 항목을 합친 것이다. 
당초에는 물질주의 성공, 행복, 중심성 각 5개 항목, 총 15개 항목을 물질주의 1이라고 명명했으나 
신뢰도분석 및 조정과정을 통해 중심성 5개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물질주의 
성공행복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또한 물질주의 만족질투(14개 항목)는 물질주의 만족 9개 항목과 물
질주의 질투 5개 항목을 합친 것이다. 당초에는 만족, 질투에 소유, 인색까지 합쳐 총 22개 항목을 
물질주의 2라고 명명했으나 신뢰도분석 및 조정과정을 통해 소유, 인색 각 4개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물질주의 만족질투로 이름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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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남한주민 북한주민

변인(집단) 변인별 차이 내역 변인(집단) 변인별 차이 내역
물질주의 성공 성별 남자>여자 연령대 30대>20대>40대

물질주의 행복
경제적 계층 하층>중간층>상층

-
학력 고졸>대졸이상>

중졸이하

물질주의 만족 -
경제적 계층 하층>중간층>상층

학력 대졸>고졸

물질주의 질투 -

직업
당정간부>해외파견
노동자>노동자>해외

파견간부>사무원
부업경험

유무
부업경험있음>
부업경험없음

학력 대졸>고졸

물질주의 만족질투 학력 고졸>대졸이상>
중졸이하

경제적 계층 하층>중간층>상층
연령대 30대>20대>40대

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북한주민은 어떤 변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질주의 만족의 경우, 남한주민은 어떠한 변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북한주민은 경제적 계층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
다. 다만 남한주민은 앞에서 언급했던 물질주의 행복에서 경제적 계층과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적 계층에서는 남북한주민 모두 하층>중간층>상층이었고, 학력에서는 남한주
민은 고졸>대졸이상이었지만 북한주민은 거꾸로 대졸>고졸이었다. 물질주의 질투의 경우, 남
한주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어떤 변인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북한주민은 
직업과 부업경험유무, 학력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직업에서는 당정간부>해외파견노동자>노
동자>해외파견간부>사무원이었고, 부업경험유무에서는 부업경험 있는 사람들이 경험 없는 사
람보다, 학력에서는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물질주의 질투 성향이 강했다. 
  물질주의 성공행복에서는 남북한주민 모두 어떠한 변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질주의 질투의 경우, 남한주민은 학력에 따른 차이가, 북한주민은 경제적 
계층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6> 남북한주민 물질주의의 변인별 차이: T검정 및 ANOVA 결과  

4. 남북한주민의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회귀분석결과

  남북한주민의 물질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물질주의의 
각 하위범주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남한주민에 대해서는 9개,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10개의 인
구사회학적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남북한을 비교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 
공차한계, 상승분산(VIF)을 구한 결과, 남한주민의 경우, 9개의 변수 모두 다중공선성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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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물질주의
성공(β)

물 질 주 의
행복(β)

물질주의
만족(β)

물질주의
질투(β)

물질주의
성공행복(β)

물질주의
만족질투(β)

남한 북
한 남한 북

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성별(남자=1) 0.11*

학력(고졸이하
 =1) 0.10* 0.10* -0.38** 0.11* 0.10* 0.11*

경제적 계층 0.29** 0.21* 0.32**

정 치 적
입장(남
한, 중
도=0)

진보 0.11*

보수
직 업
( 북 한 , 
노동자
=0)

당정
간부
사무원 -0.20* -0.28**

부업경험유무
(북한) 0.26*

adjusted R2 0.01
4.99*

0.03
6.57**

0.01
4.19*

0.23
9.77***

0.02
4.81*

0.10
6.07**

0.01
4.41*

0.03
4.10*

0.01
5.05*

0.09
9.68**

없었지만 북한주민의 경우, 연령대와 결혼 여부, 성별과 당원여부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어 결
혼 여부와 당원 여부를 독립변수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8개 변수는 공차한계가 모두 0.5 이상
이고, VIF는 1.0~1.9 수준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의 경우, 9개 변수 중에서 성별, 결혼여부, 학력, 직업, 거주지역, 종교유무, 정치적
입장은 더미변수로 처리했다. 북한주민의 경우, 10개 변수 중에서 성별, 부업경험 유무, 거주
지역, 학력, 직업은 더미변수로 처리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한주민은 물질주의 하위범주 모두(6개)에서, 북한주민은 물질
주의 성공행복, 물질주의 만족, 물질주의 질투, 물질주의 만족질투 등 4개 범주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남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물질주의 하위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
력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즉 물질주의 성공을 제외한 5개의 하위범주에서 학력이 물질
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물질주의 성공에서는 성별이 영향 
요인으로, 물질주의 질투에서는 정치적 성향 중 진보성 여부가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북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물질주의 하위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계층인 것
으로 드러났다. 즉 물질주의 만족 등 3개 범주에서 경제적 계층이 물질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경제적 계층이 하층일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주의 만족에서는 학력과 직업 중 사무원 여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물질주의 질투에는 직업 중 사무원 여부와 부업경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남한에서는 5개의 하위범주에, 북한에서는 1개의 하위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남한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강했지만, 북한에서는 반
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표 7> 남북한주민의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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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구분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물질주의 성공 남한주민 2.89 0.68 0.293 0.769북한주민 2.87 0.62

물질주의 행복 남한주민 3.26 0.66 -3.871 0.000***
북한주민 3.54 0.63

물질주의 만족 남한주민 3.16 0.62 -3.520 0.000***
북한주민 3.41 0.75

물질주의 질투 남한주민 3.08 0.73 0.637 0.524북한주민 3.03 0.88

물질주의 성공행복 남한주민 3.08 0.59 -2.005 0.045*
북한주민 3.21 0.53

물질주의 만족질투 남한주민 3.13 0.61 -2.081 0.038*
북한주민 3.28 0.66

  * p<0.05,  ** p<0.01, *** p<0.001

5. 남북한주민간 물질주의의 차이 여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에 물질주의 성향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는 두 집단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했
다. <표 8>에도 나타나 있듯이 물질주의 행복, 물질주의 만족, 물질주의 성공행복, 물질주의 
만족질투 등 4개의 범주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들 4개 범주 모두에서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주민의 평균이 남한주민의 평균보다 높았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물질주의 성공과 질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상기의 4개 범주에서 발견된 남북한 주민간 차이는 과연 유의한 것인지, 혹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은 없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주민에 대해 성별, 결혼여부, 학
력, 연령대, 경제적 계층 등 5개 배경변인4) 모두를 통제한 후에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을 비교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했다. 
  여기서는 4개 범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북여부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 행복과 성공행복에 대해서는 남북여
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계층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 만
족과 만족질투의 경우, 남북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계층과 결혼 여부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배경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는 남북한주민간에 물질주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8>   남북한주민간 물질주의의 차이 여부

 * p<0.05,  ** p<0.01, *** p<0.001 

4) 남북한주민간 직접 비교를 위해서는 남북한주민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변인만 사용해야 했다. 앞
의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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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한주민
평균점수 

북한주민
평균점수 비고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3.83 4.19 남 〈 북 (0.36)
수평적 집단주의 3.52 4.12 남 〈 북 (0.60)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3.44 3.75 남 〈 북 (0.31)
수평적 개인주의 3.23 3.94 남 〈 북 (0.71)

Ⅳ. 연구의 결과2: 집단-개인주의 

1. 남북한 주민의 범주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집단-개인주의의 각 하위범주별로 남북한주민의 평균점수를 살펴보자. 우선 남한주민의 경
우, 수직적 집단주의(3.8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수평적 집단주의(3.52)였고, 그 뒤가 수
직적 개인주의(3.44)였으며, 마지막으로 수평적 개인주의(3.23)가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보
면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 약간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직적 성향이 수평적 성향보
다 약간 강하게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경우, 의외로 남한주민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주민도 남한주민
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집단주의(4.1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수평적 집단주의(4.12)였다. 
다만 북한주민의 경우 남한주민과 달리 세 번째로 높은 것이 수평적 개인주의(3.94)였으며, 가
장 낮은 것은 수직적 개인주의(3.75)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주민은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 약간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주민은 남한주민과
는 달리 수평적 성향이 수직적 성향보다 약간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각 범주별로 남북한 주민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
인주의 등 모든 범주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평균점수가 남한주민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 수직
적 개인주의 성향,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모두 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직적 집단
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에서 남북한 주민의 성향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수평적 집단주
의와 수평적 개인주의에서 남북한 주민의 성향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수직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가 상대적으로 덜 강하
고,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남북한 주민의 범주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2.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1

  남북한 주민의 집단-개인주의 성향을 개별 설문항목별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다만 모든 항
목들을 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개인주의 25개 항목 중 상위그룹 5개 항목과 하위그
룹 5개 항목을 골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10>에도 나타나 있듯이 상위그룹 5개 항목이 남한주민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 3개 
항목, 수평적 개인주의 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주민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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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
구분

북한주민

분류 평균
점수 항목 항목 평균

점수 분류

HC 4.18 친구나 동료와 사이좋게 지내
는 것은 중요하다

상위
그룹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
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4.37 VC

HI 3.94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믿
는다

친구나 동료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4.34 HC

HC 3.90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
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믿는
다 4.30 HI

HC 3.86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 즐겁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의존한다 4.30 HI

HI 3.84
나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나도 
남들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
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
해야 나도 행복하다 4.28 HC

HI 3.08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다

하위
그룹

나는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
아한다 3.55 VI

항목, 수직적 집단주의 1개 항목, 수평적 개인주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상위
그룹은 남한주민이든 북한주민이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며 수평적 성
향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위그룹 5개 항목은 남한주민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2개 항목, 수직적 개인주의 3개 항
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주민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4개 항목, 수직적 개인주의 1개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남북한 주민 공히 하위그룹은 모두 개인주의였다는 점이 눈에 띈
다. 또한 하위그룹에서 남한주민은 수직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북한주민은 수평적 성
향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남북한 주민 공통적으로 상위그룹 5개 항목에 “친구나 동료와 사이좋
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믿는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
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등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남한주민에게만 상위그룹에 들어
간 항목은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나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나도 남들과 똑
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였고, 북한주민에게만 상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의존한다”였다. 
  하위그룹 5개 항목의 경우, 남북한 주민 공통적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경쟁에 참여
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남한주민에게만 하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나는 이기고 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쟁은 나의 삶에서 매우 중
요한 원칙이다” 등이었고, 북한주민에게만 하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
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었다. 결국 남북한 주
민은 공히 경쟁과 개성을 수용하는 정도가 약하지만 남한주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을, 북
한주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성을 수용하는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1: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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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3.07 경쟁은 나의 삶에서 매우 중
요한 원칙이다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
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55 HI

VI 2.97 나는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
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3.46 HI

VI 2.89 나는 이기고 지는 것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
특한 사람이다 3.32 HI

HI 2.75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3.28 HI

구분 항목

남한
주민 
평균
점수
(A)

북한
주민 
평균
점수
(B)

 B-A

HC 친구나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는 능력껏 도와준
다 3.36 3.89 0.53

VC
부모와 자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3.33 4.13 0.80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3.66 4.37 0.71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 3.13 3.95 0.82

HI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의존한다 3.69 4.30 0.61

VI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결과)를 얻으면, 나는 
종전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된다 3.71 4.21 0.50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3.18 4.16 0.98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일을 못하면 기분이 나쁘다 3.14 3.97 0.83
경쟁은 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3.07 3.82 0.75
나는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2.97 3.55 0.58
나는 이기고 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2.89 3.68 0.79

3.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2

  이번에는 남북한 주민의 집단-개인주의 성향을 다른 각도에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앞의 
<표 11>에서 나타났듯이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
의 등 모든 범주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평균점수가 남한주민의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그러면 
25개 항목 가운데 남북한 주민의 평균점수 차이가 0.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항목들을 골
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래의 <표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북한 주민의 평균
점수 차이가 0.50 이상인 항목은 모두 다 북한주민의 평균점수가 높은 항목들이다. 
  우선 개인주의의 경우, 북한주민들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아울러 
경쟁을 중시하고 경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남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집단
주의의 경우, 가족을 중시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양보하려는 성향 또한 남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2: 평균점수 0.50이상 차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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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남한주민 북한주민

변인(집단) 변인별 차이 내역 변인(집단) 변인별 차이 내역

수평적 집단주의 -

연령대 40대>20대>30대
부업경험

유무
부업경험있음>
부업경험없음

 거주지역 평양시>평안도>함경

4. 남북한주민 집단-개인주의 성향의 변인별 차이 비교

  남북한주민의 집단-개인주의가 인구사회학적 변인별5)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
계적 분석을 실시했다. 남북한주민 각각에 대해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
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등 6가지 범주에 대해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남북한주민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한 것이 아래의 <표 12>에 요약되어 있다. 
  앞에서 보았던 물질주의와는 달리, 집단-개인주의에서는 남북한주민간에 각 범주별로 차이
가 발생하는 공통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몇 개 눈에 띈다. 수평적 개인주의의 경우 연령
대, 개인주의의 경우 연령대, 결혼여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더욱이 남북한주민간에 변인별 차
이 내역도 연령대는 30대>20대>40대로, 결혼여부도 미혼>결혼으로서 동일하다는 점이 흥미롭
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집단-개인주의의 각 범주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변인이 남북한
주민간에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수평적 집단주의의 경우, 남한주민은 어떠한 변인에서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북한주민은 연령대(40대>20대>30대), 부업
경험유무(경험있음>없음), 거주지역별(평양시>평안도>함경도,양강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거꾸로 수직적 집단주의의 경우, 북한주민은 어떠한 변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한주민은 성별(남자>여자), 경제적 계층(하층>중간층>상층)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수평적 개인주의의 경우, 남북한주민 공히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지만 남한주민은 이
밖에도 결혼여부(미혼>결혼),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에 따른 차이가, 북한주민은 직업(당정
간부>해외파견간부>노동자 등), 경제적 계층(하층>중간층>상층)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수
직적 개인주의의 경우, 남한주민은 성별(남자>여자), 직업(생산직 근로자>대학생, 대학원생 
등), 종교(불교>없음>개신교>천주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북한주민은 연령대(20
대>40대>30대), 결혼여부(미혼>결혼)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집단주의의 경우, 남한주민은 경제적 계층(상층>중간층>하층)에 따른 차이만이, 북한주
민은 부업경험유무(경험있음>없음)에 따른 차이만이 나타났다. 개인주의의 경우, 남북한주민 
공히 연령대,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지만 남한주민은 이밖에도 성별(남자>여자), 직업
(생산직 근로자>무직, 퇴직>관리직, 전문직 등), 거주지역(경기>서울>인천)에 따른 차이도 존재
했다.  

  <표 12> 남북한주민간 집단-개인주의 성향의 변인별 차이 비교: T검정 및 ANOVA 결과  

5) 앞에서의 물질주의와 마찬가지로 남한주민에 대해서는 9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북한주민에 대해
서는 10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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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양강도>강원도>
남포시

수직적 집단주의
성별 남자>여자

-
경제적 계층 하층>중간층>상층

수평적 개인주의

연령대 30대>20대>40대>
50대 연령대 30대>20대>40대

결혼여부 미혼>결혼 직업
당정간부>해외파견
간부>노동자>해외파

견노동자>사무원
거주지역 서울>경기>인천 경제적 계층 하층>중간층>상층

수직적 개인주의

성별 남자>여자 연령대 20대>40대>30대

직업

생산직근로자>대학
생,대학원생>관리
직,전문직>무직,퇴
직>자영업,개인사
업>사무직근로자>
판매/서비스직근로
자>가정주부

결혼여부 미혼>결혼

종교 불교>없음>개신교>
천주교

집단주의 경제적 계층 상층>중간층>하층 부업경험
유무

부업경험있음>
부업경험없음

개인주의

성별 남자>여자

연령대 20대>30대>40대>
50대 연령대 20대>30대>40대

결혼여부 미혼>결혼 결혼여부 미혼>결혼

직업

생 산 직 근 로 자 > 무
직,퇴직>관리직,전
문직>대학생,대학
원생>자영업,개인
사업>판매/서비스
직근로자>주부

거주지역 경기>서울>인천

5. 남북한주민의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회귀분석결과

  남북한주민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개인주의
의 6개 하위범주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남한주민에 대해서는 9개,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10개
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서 남북한을 비교한 
결과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물질주의를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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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수평적 집단
주의(β)

수직적 집단
주의(β)

수평적 개인
주의(β)

수직적 개인
주의(β) 집단주의(β) 개인주의(β)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성별(남자=1) 0.15** 0.19*** 0.14**

연령대 -0.13** -0.13** 0.30** -0.16** -0.37**

경제적 계층 -0.12* -0.10* 0.30** -0.11*

직 업
( 남 한 , 
학 생
=0)

자영업
/ 개 인
사업
근로자
관 리 /
전문직 0.09*

주부 0.11*

직 업
( 북 한 , 

당정
간부

해서는 다중공선성 문제 때문에 결혼 여부와 당원 여부를 독립변수에서 제외하고 8개의 독립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남한주민의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어서 9개의 변수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더미변수는 앞에서 물질주의를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리했다.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주민 공히 집단-개인주의의 모든 하위범주(6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남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집단-개인주의 하위범주(각각 3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성별, 연령대, 경제적 계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
의, 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쳤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개인주의 등 개인주의 성향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계층은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집단주의에 영향을 미쳤는데 계층이 낮아질수록 이들 성향이 약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집단-개인주의 하위범주(각각 3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
업경험 유무와 제3국 체류기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업경험 유무는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
적 집단주의, 집단주의 등 집단주의 성향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부업경험이 없는 사람이 집단
주의 성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개
인주의 등 개인주의 성향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제3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
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주민의 경우, 물질주의의 각 하위범주에 가장 많은 영향(5개의 하위범주)을 미친 
것은 학력이었지만 집단-개인주의에서는 학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
을 끌었다. 북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물질주의 하위범주(3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
적 계층이었지만 집단-개인주의에서는 경제적 계층이 하위범주 1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요컨대 남북한주민 모두,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집단-개인주의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소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남북한주민의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결과



- 17 -

노동자
=0)

사 무
원 -0.29**

종교의 유무
(남한, 있음=1) 0.11* 0.11*

부업경험유무
(북한, 있음=0) -0.26* -0.21* -0.30**

거주지역(북한, 
평양=1) 0.27**

제3국 체류기간
(북한) 0.27** 0.30** 0.30**

adjusted R2

F 
0.01
5.02*

0.14
8.18**

0.03
5.05**

0.03
4.13*

0.03
5.43**

0.20
8.28***

0.05
12.19***

0.14
8.08**

0.02
5.57**

0.08
8.41**

0.05
8.55***

0.18
10.93**

구분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수평적 집단주의 남한주민 3.83 0.48 -6.856 0.000***
북한주민 4.19 0.45

수직적 집단주의 남한주민 3.52 0.48 -10.993 0.000***
북한주민 4.12 0.55

수평적 개인주의 남한주민 3.44 0.40 -6.300 0.000***

  * p<0.05,  ** p<0.01, *** p<0.001

6. 남북한주민간 집단-개인주의의 차이 여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집단-개인주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했다. 
<표 14>에도 나타나 있듯이 6개 범주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6개 범주 모두에 대해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이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상기의 6개 범주에서 발견된 남북한 주민간 차이는 과연 유의한 것인지, 혹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은 없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주민에 대해 성별, 결혼여부, 학
력, 연령대, 경제적 계층 등 5개 배경변인6) 모두를 통제한 후에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을 비교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했다. 
  여기서는 수평적 집단주의를 제외한 5개 범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5개 범주 모두 남북여부가 각 범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집단주의의 경우, 경제적 계층과 남북여부가 영향을 미쳤으며, 수평적 개인주의는 연령
대와 남북여부가, 수직적 개인주의와 개인주의는 성별, 연령대, 남북여부가, 집단주의는 성별, 
경제적 계층, 남북여부가 각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배경변인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남북한 주민간에는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등 5개 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북한주민의 성향이 남한주민보다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남북한주민간 집단-개인주의의 차이 여부 

6) 남북한주민간 직접 비교를 위해서는 남북한주민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변인만 사용해야 했다. 앞
의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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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3.75 0.56

수직적 개인주의 남한주민 3.23 0.48 -13.344 0.000***
북한주민 3.94 0.49

집단주의 남한주민 3.66 0.43 -10.393 0.000***
북한주민 4.15 0.42

개인주의 남한주민 3.34 0.38 -11.659 0.000***
북한주민 3.84 0.45

 *** p<0.001 

Ⅴ. 맺음말 

1. 선행연구와의 비교

  이번 조사와 거의 동일한 집단-개인주의 설문항목(32개)을 가지고 남북한주민의 집단-개인
주의 성향을 비교한 선행연구로는 독고순(1999), 이정우(2006)가 대표적이다7). 다만 이들은 
북한주민을 직접 조사할 수 없어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는 달리 
이 글에서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  
  독고순(1999)의 경우, 1999년에 탈북성인 108명, 남한주민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를 단순 취합해 남북한주민의 각 범주별 평균점수를 비교했더니 수평
적 개인주의를 제외하고,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에서 탈북주민이 
남한주민보다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즉 각 범주별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
분산분석(ANCOVA) 결과, 집단주의에서는 남북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남북한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평적 개인주의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그리고 수직적 개인주의는 거꾸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통계적 분석으로는 설문조사결과의 
단순취합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이정우(2006)의 경우, 2005년에 탈북 청소년 93명, 남한청소년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를 단순취합해 남북한 청소년의 각 범주별 평균점수를 비교했더니 
북한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보다 집단-개인주의 4개 범주 모두에서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즉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 검정 결과,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나머지 범주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평적 개인주의를 제
외하고,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에서 탈북 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분산분석(ANCOVA) 결과도 T 검정 결과와 동일하다.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기 이전 단계, 즉 설문조사결과의 단순취합 단계에서 보면 이번 조사
결과는 남북한비교의 측면에서 이정우(2006)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즉 수평적 집단주의, 수
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등 집단-개인주의 4개 범주 모두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주민보다 성향이 강한 것이다. 또한 수평적 개인주의를 제외하고, 수평적 집단주
의 등 3개 범주에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독고순(1999)의 

7) 남북한 주민의 물질주의 성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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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와는 약간 상이하다. 
  나아가 T검정, 공분산분석(ANCOVA)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후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약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 조사는 T검정 실시 이후에도 상기의 4개 범주 모두에서 북한주
민이 남한주민보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정우(2006)에서는 수평적 개인주의를 제
외하고,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등 3개 범주에서 탈북 주민이 남
한주민보다 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공분산분석(ANCOVA) 이후 이번 조사에
서는 수평적 집단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범주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각 성향이 강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정우(2006)에서는 공분산분 이후 수평적 개인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3
개 범주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분산분석
(ANCOVA) 후의 이번 조사결과는 수평적 개인주의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그리고 수직적 개인주의는 거꾸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난 독고순(1999)
의 공분산분석 후 조사결과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편 이번의 조사결과는 종합적으로 보아 독고순(1999)의 조사결과와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이정우(2006)의 조사결과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는 이번 조사결과가 측정상의 오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물론 이정우(2006)의 조사결과와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
하는데 이는 조사대상의 차이, 즉 북한이탈주민인지 북한현지주민인지에 따른 차이인지, 조사
시점의 차이, 즉 2005년 조사와 2014년 조사에 따른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2. 요약과 결론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물질주의 행복 성향이 물질주의 성공 성향보다 강하고, 또한 물질주
의 만족 성향이 물질주의 질투 성향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다만 남한주민은 
물질주의 행복 성향과 성공 성향의 정도 차이, 그리고 만족 성향과 질투 성향의 정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북한주민은 각각의 정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도 눈에 띈
다.  
  남북한주민을 각 범주들의 평균점수만 가지고 비교하면 물질주의 성공과 질투는 거의 차이
가 없었고, 물질주의 행복과 만족에서는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배경변인을 통제한 이후의 통계분석(ANCOVA) 결과, 남북한주민간에는 물질주의의 4개 
범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집단-개인주의에서는 남한주민의 경우, 수직적 집단주의 〉 수평적 집단주의 〉 수직적 개인
주의 〉 수평적 개인주의의 순으로 나타났고, 북한주민의 경우, 수직적 집단주의 〉 수평적 집
단주의 〉 수평적 개인주의 〉 수직적 개인주의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
한주민 공히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 약간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의 예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반면 남한주민은 수직적 성향이 수평적 성향보다 약간 강하고, 북
한주민은 거꾸로 수평적 성향이 수직적 성향보다 약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이기
는 하지만 남한주민은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북한주민은 대인관계에서 평등성을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북한주민의 성향을 개별 범주별로 비교하면, 배경변인을 통제한 통계분석(ANCOVA) 결
과, 수평적 집단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범주, 즉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
적 개인주의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각각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일

8) 독고순(1999)은 남북한주민 비교를 위한 T검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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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론이 필요하다. 즉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집단주의와 개인
주의 모두 다 강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의 조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집단-개인
주의 이론이 등장한 초기에는 이 두 가지를 단일선상의 양극적(bipolar) 현상으로 보는 경향
이 강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독립적인 개념/범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으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낮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으면 집단주의적 성
향이 낮을 수도 있지만 둘 다 높거나 둘 다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한성열·이홍표 1994; 한
규석 1997; 황호영·최영균 2003; 남희은 외  2014). 
  따라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모두 다 강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
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듯이 1990년대 초부터의 경제난 이후 시장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북한에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주민에게 있어서 물질주의의 경우, 남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달되고 있음9)을, 나아가 개인주의는 오히려 남한주민보다 강할 수도 있음을 이번 조
사는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무철(2006), 김창희(2009) 등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에서 개인주의의 확산은  
집단주의의 약화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따라서 북한에서는 시장화의 진전으로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집단주의의 약화 여부 
및 그 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함을 이번 조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남북한주민의 집단-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설문항목별 비교결과를 상기
할 필요가 있다. 개인주의의 경우, 북한주민들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아울러 경쟁을 중시하고 경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남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에 집단주의의 경우, 가족을 중시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양보하려는 성향 또한 남한
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발달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배급·공급 체계가 사실상 
붕괴함에 따라 주민들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야만 생존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시장화의 확산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경제난 이후 집단주의 성향은 약화되고는 있지만 남한주민에 비해서는 아
직도 강한 편이다. 물론 이는 북한주민의 집단주의 성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한주민의 집단주의 성향이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전자의 원인과 후자의 원인 모두 

9) 이와 관련, 남한의 탈물질주의 가치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잉글하트(Inglehart)의 물질주의/탈
물질주의 가치변화이론의 한국사회 적용 여부 문제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루어냈고 또한 1990년대 이후 사회정치적으로도 
안정됨에 따라 탈물질주의 가치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
후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 추세가 다소 후퇴하고 있으며, 아직 서구의 선진국가들보다는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 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긴 호흡에서 보았을 때 탈물질주의 가치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탈물질주의 추세는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는데 학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박재흥·강수택 (2012), pp.72-75, 91-9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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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용했기 때문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이와 관련, 북한의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있지만 ‘와해’되는 수준까지는 달하지 않고 있다
는 해석도 가능하다. 아울러 북한주민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층위의 집단주의들이 약화
의 정도가 상이하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사회 전체에 대한 집단주의는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된다고 해도, 가족에 대한 집단주의는 상대적으로 작게 약화되었을 수 있다. 어찌 
되었든 집단주의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범주이기 때문에 집단주의의 변화를 논하
기 위해서는 집단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보다 하위의 범주들의 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움
직임에 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받는다. 
  한편 남북한주민의 물질주의 및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
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주민의 경우, 물질주의의 각 하위범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학력이었지만 집
단-개인주의에서는 학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물질주의 하위범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제적 계층이었지만 집단-개인주의에서는 경
제적 계층이 하위범주 1개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집단-개인주의 하위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대, 경제적 계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집단-개인주의 하위범
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업경험 유무와 제3국 체류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남북
한주민 모두,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
하며, 남북한주민간에도 물질주의 및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번의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은 매우 잠정적, 제한적인 것이다. 무엇보
다도 이번의 북한주민에 대한 조사는 신뢰성의 문제, 특히 대표성의 면에서 적지 않은 취약성
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 주민의 물질주의·개인주의에 대해 보다 객관적·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서는 제3국 주민과의 비교도 필요하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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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북한은 2016년 5월 6일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국내외에 공표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소련 및 동유럽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현존 사회주의

는 역사가 되었지만, 북한은 예외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국가”라

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지난 7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3대 권력세습이 이루

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끝까지 고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선언했

다.  

현존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혁명과 정치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다. 북한체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스스로를‘계급 없는 사회’로 규정해왔다. �주체의 계급

리론�은 북한사회에서 계급을 노동자, 농민, 인텔리 등 세 계급으로만 분류한다(김천식 2001). 북

한사회에 공식적으로 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혁명의 영도계급으로 취급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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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계급은 노동계급화 되어야 한다.  

북한의 계급이론은 노동계급을 혁명과 정치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생산과 경제관리의 주체로 규

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의 노동자는 정치경제적으로 수령과 당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노동계급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언제나 수령과 당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 

충성은 결국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현된다. 노동계급은 이러한 현실을 숙명처

럼 받아들인다. 북한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이와 같은 강요된 정체성은 체제 정당화의 가장 핵심적

인 특징이다. 

북한 노동계급은 1990년대 경제위기와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 노동계급의 정체성 위기는 계획경제에서 벗어나 ‘장마당(시장)’이란 공간

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집단의 형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당과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과 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계급의식이 형성되

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난 주민들을 노동자 국가를 표방하는 

북한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까지 규정할 근거는 아직 미비하다.  

 

 

Ⅱ.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 

 

마르크스([1875]1985)는 『고타강령 비판(Kritik, des Gothaer Programms)』에서 자본주의에서 공

산주의로의 이행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양식의 성립을 통한 모순의 해결이 

단계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비록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는 과거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인 흔적이 남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차츰 해결되어 높은 단계

의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공산주의가 높은 단계에 이르면, 개인이 노동분업에 예속

된 상태가 사라지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간의 차별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능력

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는 이후 ‘사회주의’로 명명되었으며,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과정 

가운데 존재하는 과도기 사회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며, 또 특정 부분에서는 자본주의적 모순이 지양된 사회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고

전적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심각한 논쟁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서술이 불명확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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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실재하는 사회주의가 이론적 사회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마르크스

의 사회주의 개념은 논쟁의 발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쟁

의 주요한 축이 되는 문제들 - 즉 (1) 사회주의에서의 가치법칙, (2) 사회주의에서의 계급, (3) 프

롤레타리아 독재와 국가소멸 - 에 관해서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주의에서의 가치법칙 관철 여부에 관한 문제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집단주의 사회 

내부에서 생산자는 생산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여기서 생산물에 체현된 노동은 이러한 생산물의 

가치로서, 즉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속성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노동은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총노동의 구성요소로서 존재하기 때

문이다(MEGA 25, 13).”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에서 생산물이 가치로서의 속성을 지니지 않게 된다

는 점과 총노동시간의 노동분할이 시장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에서 가치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크의 해석에 따르면 가치법

칙이 오직 상품생산 체제에서만 작동하며, 상품생산의 종언과 함께 그것의 작동 역시 멈추게 된

다고 설명하였다(Meek 1956, 257). 『반뒤링론(Anti-Dühring)』에서 엥겔스(Engels 1987)는 뒤링

(Dühring)이 상상속의 사회(Phantasiegesellschaft)에서 기존사회의 법칙, 즉 가치법칙이 관철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비판하면서, 가치법칙의 작동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구별짓는 특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MEW 20, 291). 미크(Meek)는 마르크스의 견해 역시 엥겔스

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바그너(Adolf Wagner)에 대한 연구 -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그의 사회주의 체제의 초석(cornerstone)을 구성한다. - 의 답변에서 마르크스 자신의 가치론에 대

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부르주아 관계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을 분명

히 하였다(Meek 1956, 259에서 재인용).  

물론 반대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에서도 가치법칙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는 해석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서 공급, 수요, 그리고 가치 사

이의 관계를 논의하는 과정 중 “(단지 생산이 사회의 의식적이고 미리 계획된 통제 하에 있을 때, 

사회가 특정한 품목의 생산에서 사용할 노동시간의 양과 그러한 품목에 대한 사회의 수요량 사이

에 직접적인 관계를 정립할 것이다.)”라는 괄호안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가치법칙이 사회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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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속적으로 관철될 것이라고 보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Meek 1956, 260). 그러나 이는 마르크

스에게 있어서 가치법칙이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법칙이며(Meek 1956, 261), 따라서 

생산적 활동의 배분이 의식적인 통제 하에 있는 한 가치법칙은 적용될 수 없고 그 타당성과 중요

성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Sweezy 1956, 53). 가치법칙이 시장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작용

하고 있는 법칙이라는 점을 간과한 해석이다(정운영 1993, 115).  

 

2. 사회주의에서 계급의 존재에 관한 문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적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주

의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사회화가 실현된다. 비록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서 아직까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에 생산수단의 소

유를 기초로 하는 특권계급에 의한 잉여생산물의 수취와 분배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은 

전체 사회적 노동 시간 가운데 자신이 제공한 노동시간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는 평등하지 못하다. 개인들 사이에 노동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자연적 특권으로 인정하

는 것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마르크스는 이해했다. 하지만 적어도 생산자

로서 노동에 따라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모두 평등하다(MEGA 25, 13~14).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모든 잉여생산물의 수취가 사라지고, 대신에 개인의 발전과 모두의 발전이 대립되

지 않는 연합체가 형성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수취방식과 기존의 모든 수취방식을 모두 폐지해야만 사회

적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MEW 4, 472)....(중략)....발전과정에서 계급적 차이가 사라지고, 모

든 생산은 연합한 개인들의 수중에 있게 된다. 그래서 공적권력(öffentliche Gewalt)은 그 정치적 

성격을 잃는다. 정치권력은 본래의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한 계급의 권력이다. 프

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반드시 계급으로 통일되고 혁명을 통해서 지배계급이 되며, 

지배계급으로서 과거의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gewaltsam) 폐지시킨다면, 그 결과 이러한 생산관

계와 함께 계급대립의 존재조건, 주로 계급의 존재조건, 그리고 이에 따라 계급으로서 자신의 지

배까지 폐지시킨다. 계급과 계급대립이 존재하는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

전이 모든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MEW 4,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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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스 또한 사회주의에서 생산력은 ‘연합된 생산자들의 손(Händen der assoziierten 

Produzenten)’에 있게 되고(『반뒤링론』 MEW 20, 261), 생산은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동등한 연

합’(『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MEW 21, 166)에 기초하여 조직된다고 주장했다(Marcuse 2000, 37).  

개인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잉여생산물은 노동자 연합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수

취된다. 노동자 연합은 공동체의 생산수단으로 노동하고 또 수많은 개인들의 노동력이 하나의 사

회적 노동력으로 지출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

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을 말한다(MEW 4, 482). 또한 잉여생산물의 분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간으로 측정되는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국가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정

치적 지배가 가능했기 때문에 계급관계가 소멸된다고 설명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혁명의 첫 단계는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으로 상승시키고 민주주의를 쟁취

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로부터 모든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에 집중시키면서, 가능한 급속

하게 생산력의 규모를 증대시킨다(MEW 4, 481).”로 적고 있다. 또한 엥겔스는 『반뒤링론』에서 

“프롤레타리아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우선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는 프롤

레타리아로서 스스로를 폐지시키고, 따라서 계급적 차별과 계급적 차이를 폐지시킨다. 그리고 국

가로서의 국가도 폐지시킨다(MEW 20, 361).” 

 

3.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국가소멸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간에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변화

되는 혁명적 변화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정치적 과도기로 언급되고, 그와 같은 국가는 프롤레타리

아의 혁명적 독재와 다를 수 없다(MEGA 25, 22).” 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의 독

재는 『공산당선언』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배를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나의 계급에 의한 독재로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이 가지고 

있는 비민주적 특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폐지되고 특권계급이 사

라지는 사회에서 사실 특정계급에 의한 지배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민주적 

특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쿠제

(Marcuse [1958]2000, 41)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은 일정정도 ‘대의제’ 형태를 함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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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가 ‘하나의 계급’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능의 분담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마르크스는 ‘직접 생산자’를 대표로 임명하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

의제를 생각했다는 주장이다.  

국가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

(MEW 20, 263). 사실 마르크스주의에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국가의 소멸은 당연한 귀

결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의 도구이므로, 더 이상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의 소멸은 높은 수준의 생산 발전을 

전제로 한다. 엥겔스의 『반뒤링론』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사회계급의 폐지(Abschaffung)는 단지 이러저러한 특정 지배계급의 존재가 아니라 주로 하나

의 지배계급의 존재를, 또한 계급차별의 존재를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고 낡은 것이 되는 사회적 

발전 수준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것(역자 : 사회계급의 폐지)은 어떠한 하나의 지배계급에 의한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수취와 그에 따르는 교육과 정신적 지도의 독점을 통한 정치적 지배가 불필

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지적으로 발전에 방해가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생산 발전을 

전제로 한다(MEW 20, 263).”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과도기에 국가를 가정하는 새로운 정치형태를 1871년 

파리코뮌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코뮌의 상황(Kommunalverfassung)과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Staatsmacht)’(부르주아 정부형태(Bourgeoisregierungsform)) 붕괴의 필연성

을 강조한다(MEW 17,336; Hennicke 1973, 81~82 재인용). 다른 한편 “마르크스는 코뮌만이 사회혁

명의 정치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스스로 노동계급의 사회운동이 아니라 노동계

급의 행위의 조직된 수단이 될 수 있다. 코뮌은 노동계급이 계급과 그에 따르는 모든 [계급지배]

의 폐지에 도달하는 것을 통해서 계급투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중략)....하지만 그것은 이러

한 투쟁이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상이한 단계를 관통하는 합리적 중간단계

(Zwischenstadium)을 형성한다(MEW 17, 546; Hennike 1973, 82 재인용)”.  

 

 

Ⅲ. 북한의 노동계급 이론상의 노동계급의 위상과 정체성  

 

�주체의 계급리론�(김천식 2001, 8~10)은 아래와 같은 김일성의 계급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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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김일성의 계급개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개념과 다르지 않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계급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김일성 저작집 40� 218).”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겨 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주권을 쥐였

는가 못쥐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국가주권은 정치적 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김일성 저작집 32� 527).” 

 

북한의 계급개념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국가주권의 소유를 기초로 하는 계급개념이다. 국가주권

이 생산수단의 소유보다 더 큰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권력과 소유는 일

치한다. 물론 이와 같이 국가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성취된 국가에서 노동

계급이 곧 지배계급이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논리적 과정이라는 점 때문이라는 것을 충

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곧 북한사회에서 당의 지배는 프롤레타리아의 지배와 동

일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은 당의 영도에 따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지도하는 사회의 

영도계급이 된다. �철학사전�(1971, 192)은 북한사회에서 “로동계급은 김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당 및 국가건설에서 령도계급, 핵심부대로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훌륭

히 수행하여 왔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보다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시기에 당의 역할은 노동계급을 조직화하고 ‘사상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여기서 직업동맹의 사상교양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직

업동맹은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직업동맹의 기관지인 �로동자 신문�(�로동자

(1948)�)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이외에도 노동계급의 사상의식 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당, 직업동맹, 민청 단체 등에 의한 정치사상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이 강조되었다(김천식 

2001, 109). 노동계급에 대한 당의 지도과정에서 직업동맹은 인전대(transmission-belt)로서의 역할

이 강조된다.  

그렇지만 노동계급과 수령·당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보면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라

는 정의가 무색해진다. 노동계급은 다른 계급과 구성원들에게 ‘령도적’ 역할을 할지 몰라도 적어

도 수령과 당의 ‘지도’ 아래에 있다. ‘주체의 계급이론’은 노동계급의 관점이 ‘과학적인 관점’이라

고 추켜세우지만(김천식 2001, 83), 혁명사상(마르크스-레닌주의 혹은 주체사상)의 원리에 맞게 전

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수령’이다. 수령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 존재이며, 수령

의 뜻에 따라 당이 조직되고 노동계급이 지도 된다.  



8 

 

 

김일성의 �로작용어사전�(1982)은 노동계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로동계급은 사회의 어느 계급보다도 혁명성이 강한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다...(중략)....사회주의 

사회에서 로동계급은 착취사회의 로동계급과는 달리 국가주권과 생산수단, 과학, 기술, 문화 등 

사회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며 농민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성원들을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 그

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이끌어나간다. 로동계급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령

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또 김일성은 당의 성격과 위상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당은 사회의 령도적 정치조직입니다. 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이 

진행되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합니다. 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령도하는 여기

에 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김일성[1986]1994, 

21).” 

 

김정일은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혁명의 주체에 관한 원리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

원칙을 새롭게 밝히였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

도를 받아야 혁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은 

최고뇌수이고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당이 대중과 결합되

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 당, 대중이 일심

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

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

직으로 건설되여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존재와 

발전을 위한 근본요구이며 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계승하여 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김정

일 199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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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을 비롯한 대중은 수령과 당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대중은 수

령과 당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노동계급은 수령과 

당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인식하는 모순을 보인다. 적어도 수령과 당의 관계에서는 이론적인 

논의에서조차 노동계급의 자율성은 확인하기 힘들다. 사실 노동계급은 혁명의 영도계급이 아니라 

수령과 당의 영도에 복종하고 실행하는 계급이다.  

북한사회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이후 이론적으로 노동계급은 경제의 주체가 된다. 노동계급이 

경제의 주체라는 점은 노동계급이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경제 관리의 주체라는 점을 말한다(박영

근외 1992, 9). 노동계급이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

계급이 직접 경제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선전된다.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자대중 중심의 관리’를 강조하지만, 그 논리에는 당의 지도가 전제되어 

있다.1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과 기업소 단위의 생산조직 혁신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공장당위

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을 관리·운영한다. 공장당위원회에는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공장

관리에 참가하고 있다. 생산에 대해서 모든 당원과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책임을 진다. 당위원회는 

중요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공장을 관리·운영한다. 당위원회는 35명으로 구성되며, 여기

에는 당간부, 행정간부, 핵심적인 노동자와 기술자가 참여하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노동자

와 기술자가 공장관리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노동자는 생산과 관리의 주체가 된다는 주장이

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체계는 노동계급의 관리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일부를 관리에 참여시키는 것

이다. 관리에 참여하는 이른바 ‘핵심적 로동계급’을 과연 노동계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설령 노동계급으로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노동계급의 참여가 곧 

노동계급의 참여와 동일시되기는 어렵다. 또한 당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급의 실질적인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혹여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계급

의 동원과 감시를 위한 방식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현재로서는 구하기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계급이 당위원회에 참여하

                                           
1 해방이후 도입된 유일관리제에서도 이른바 ‘당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배인과 중

앙과의 계획을 둘러싼 마찰이 존재했으며, 권력은 이에 1956년이후 현지지도를, 60년 이후 대안의 사

업체계를 통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당의 지배를 강화하고 중하층 관료들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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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이유는 생산성 진작을 위해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노동계급은 경제 관리

의 주체라기보다는 여전히 생산의 주체일 뿐이다.  

현존 사회주의 사회의 현실에서 노동계급은 대자적 계급이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당이 노동계

급의 ‘초자아(super-ego)’가 되어 노동계급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었다(Marx [1955]1999; 

Kubat 1961, 6). 한마디로 과도기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적·사회경제적 

자율성이 취약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은 노동계급의 의사를 담

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러시아 혁명이후 당내 민주주의는 취약했으며 노동계급은 새롭

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Liebman 2007, 347; 352~383). 둘째, 노동계

급은 직접 생산자로서 계획에 참여했을 뿐,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배제됨으로써 사회경제적 자

율성이 취약했다. 노동계급은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해서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관료

와 노동 간의 비호관계가 형성된다. 셋째, 노동계급은 자신의 지위와 현실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

는 의식수준을 가지지 못했다. 오히려 당은 ‘왜곡된 마르크스주의(distorted Marxism)’를 통해서 사

실을 왜곡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의식수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했다(Bahro 1977, 197). 노동계급은 

현실을 합리화하는 교육, 제한된 정보, 이데올로기적 왜곡 덕분에 자신의 위치와 현실의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 넷째, 노동계급이 원자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1)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과 감시 (2) 노동조직의 국가화 (3) ‘사회주의적 경쟁’ 때문이다(박형중 2002, 165; Bahro 

1977, 199; Fitzer 1986, 96~102; Ticktin 1973, 24~26). 또 노동계급의 원자화는 곧 탈정치화로 귀결

된다. 마르크스(Marx [1955]1999)와 레닌(Lenin 1988, 89~90)은 모두 노동계급이 경제투쟁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대자적 계급’으로 계급의식 발전의 척도로 이해했다. 하지만 정작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계급은 정치세력화하지 못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계급을 당에 

의해서 조정되고 관리되는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노동계급이 자율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억압과 감시로부터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당과 국가의 영향

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 이후 노동조직의 성격 역시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김일성([1971]1984, 

529)은 대안의 사업체계 이후에는 직업동맹이 공장, 기업소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감독·통제할 필

요가 없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장당위원회가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되여 있는 조건에서 직업동맹이 기업관리에 대하여 

감독통제한다면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조직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부대이며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가운데서 최고형태의 조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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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동맹을 비롯한 모든 대중단체들은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

기 위하여 적극투쟁해야 합니다. 공장당위원회가 공장의 기업관리 운영을 직접 지도통제하고 있

는 조건에서 직업동맹이 기업관리에 대하여 감독한다면 그것은 결국 직업동맹이 당의 활동을 감

독하는 것으로 직업동맹을 당우에 올려놓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직업동맹이 공장측과 단체계약을 맺는 제도와 기업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권한을 

취소시켰습니다(김일성 [1971]1984, 529).”  

대신 김일성은 직업동맹이 당의 ‘인전대’로서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

하기 위한 투쟁으로 ‘로동계급’을 조직 동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김일성 [1971]1984, 531). 

이는 당의 지도와 방침을 노동계급에게 선전·교육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동원을 하

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노동조직의 정치적 자율성은 물론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 역시 완전히 무시된다. 곧 직업동맹은 당의 ‘외곽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노동조직이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의 역할을 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국가기구화 됨으로

서 노동계급의 원자화는 더욱 더 심화된다. 노동계급의 원자화는 결국 노동계급의 탈정치화로 귀

결되고 만다.  

 

 

Ⅲ. 시장화와 노동계급 정체성의 변화  

 

북한경제는 199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 경

제위기는 그 이전의 경제위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할 정도로 심각

한 식량난을 촉발했다. 북한정부는 90년 경제난과 식량난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북한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경제위기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했지만, 위기이후에도 

북한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북한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북한경제성장률은 1994년 

–26.3%, 95년 –17%, 96년 –17.3%였다. 경제위기 이후에도 빈곤과 기아가 일상화되었다. 생활비(임

금) 지급과 배급제가 중단되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공장가동률은 20~30% 정도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98년 이후에도 전력난과 원자재 부족 등으로 크게 회복되지 않은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스탈린주의적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이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1990년대 북한경제의 위기는 계획경제의 ‘구조적 위기’였다.  

 

그림 2. 북한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1993~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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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정부공식통계; 문성민,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2014), 15쪽에서 재인용 

 

북한의 시장화(Marketization)는 경제위기 이후 확산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시장개혁 정책이 일

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북한 전 

지역에는 약 400개 정도의 장마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러한 수치는 2010년과 비교하

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장화는 처음에는 소비재 시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생산재 시장은 물론 자본·금융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양문수 2010). 북

한정부는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를 통해서 시장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듯이 보였지

만, 2005년 말 다시 보수노선으로 회귀했다. 2009년 11월에는 다섯 번째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복원되기 어려웠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달러화

(dollarization) 현상만 확산시켰을 뿐이다. 시장이 없는 북한경제는 더 이상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

다. 물론 계획과 명령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국가는 단속과 처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경제는 한편으로는 계획과 명령은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단

속하고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다.  

계획과 명령의 실제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비출근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비출근집단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자들 가운데 일정한 금액을 공장에 납부하고 실제로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8.3 노동자’들이다. 8.3 노동자의 어원은 ‘8.3 인민소비품 운동’이다. 

                                           
2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2015년 5월 20일 인터넷을 통해서“북한 전역에 장마당 396,”라는 제목의 기

사를 타전한 바 있다. 2015년 5월 24일 검색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704c131c0acc9c4-d558b298c5d0c11c-bcf8-bd81d55c/satellite-

052020151549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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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인민소비품 운동’은 지방공업 등에서 원자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남

은‘자투리’원자재로 생산물을 소비재로 만들어 쓰자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 말이 변질되어 8.3 노

동자는 자신이 배치 받은 공장, 기업소, 농장 등에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고, 장마당에서 시장활동

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8.3 노동자는 ‘분조’나 ‘작업

반’ 단위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시장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3 8.3 노동자는 공장

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이다. 둘째, 무직자이다. 북한사회에서는 ‘부

양’으로 분류되는 주부,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장과 기업소의 허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

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북한에서 무직자는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다. 무직자는 단속에 적발

되면 대부분 ‘노동 단련대’에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유민들이다. 북한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속한 공장에 출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주거지를 벗어나 불특정한 

장소를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지역의 빈집 등에서 살아가며 주변의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단속과 처벌의 대

상이 된다. 넷째, 사적 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사적 노동의 첫 번째 구체적 유형은 개인집에 

고용되어 다양한 집안일을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가사노동이나 물배달을 하거나 미장 및 집수리

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박영자 2009, 149~171). 탈북자 B씨(함경북도 28세)는 집

에서는 ‘머슴’으로 2명 정도를 고용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삯바리’라 한다고 했

다. 그리고 집에 공사를 할 일이 있을 때도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킨다고 했다. 또한 이 유형에는 

모내기나 추수철 등 노동동원 시기에, 일부 주민들이‘사람을 사서’자기 대신 동원에 내보내는 경

우도 있다.4 두 번째 구체적 유형에는 신흥 부유계층인 소위 ‘돈주’들이 국가로부터 와크(수출입 

허가권)을 사들여 만든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이다. 사적분야에 고용된 노동은 부분적으로 합법

적이고, 부분적으로는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다. 마지막 유형은 한시적으로‘서비스’를 제공

                                           
3 탈북자 C씨(신의주, 32세)는 5~6명 단위의‘8.3 분조’로 일을 하다고 탈북했다고 한다. 공장에는 월 300

달러를 납입하고, 자신들은 장사를 했다고 한다.  

 

4 탈북자 B씨에 따르면 자신의 살던 지역에서는 동원을 대신 나갈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5,000원(북한 

원화) 정도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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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을 나르기 위해서 ‘짐

꾼’을 쓰거나, 물건을 가까운 거리는‘리어카’, 먼 거리는 ‘써비차’를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경우이

다. 이들은 거리, 무게, 시간 등을 고려해서 돈을 지불받는다. 이들 가운데 짐꾼들은 고용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리어카’와 ‘써비차’는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 즉 리어카, 

차 등– 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지배권력은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국가

에 의한 노동관리 만큼은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배치 받는다. 직장에 배치 받은 노동자들은 공장과 기업소가 속한 지방

정부에 있는 ‘로동과’에 신고를 하고 어느 공장에 배치 받았다는 증명서, 즉 ‘배치장’을 받는다. 

노동자는 이 배치장을 공장의 노동과에 제출하면, 공장의 노동과는 노동자에게 ‘확인서’를 준다. 

그러면 노동자는 공장에서 받은 확인서를 지방정부의 노동과에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고용절차

는 끝이 난다. 이렇게 수속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수속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정지 증명서’이다. 식량정지 증명서에는 그동안 그 노

동자가 어디를 거쳐 이 공장에까지 배치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 알 수 있다. 식량정지 증명

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발급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력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탈

북자 B: 함경북도(28세)). 그런데 ‘돈주’들이 와크를 구매해서 설립한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의 경

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탈북자 B: 함경북도(28세)). 돈주들이 세운 

회사에서 나온 이익은 권력기관에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거나 관료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남은 

이윤은 기본적으로 모두 돈주의 몫이다. 그렇지만 고용절차 만큼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계획경제 시스템 아래에 운영되는 공장이나 돈주들이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

가 있다.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돈주의 자율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

분 돈주의 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지만 돈주의 개인적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고용절

차는 계획경제 시스템과 동일하게 ‘로동과’에 신고를 하고 배치서를 받아서, 회사의 고용과에 제

출하고 확인서를 받아 노동과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이때 마찬가지로 ‘식량정지 증명서’도 회사

에 제출해야 한다. 즉 채용의 결정은 일정정도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기본적인 노동관리는 국가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장화 이후 국가의 노동관리는 전과 같지 못하다. 사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탈북자에 따르면, 사적 분야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공장

과 기업소에 출근해도 생활비와 배급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

다. 개인집에서 다양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일이라도 맡으려고 하지만, 이 역시 하려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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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5 ‘머슴’이라 불리는 이들은 단속되면 역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공여하면 눈을 감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탈북자 A: 

함북 회령/2014년 탈북/장사(25세)). 그러나 이는 상황이 바뀌면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장화는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노동계급에게 노동력을 판매할 자유는 없다.  

현존 사회주의의 법률, 규범, 가치체계, 전통 등에서 계급의식의 변화가 지체되고 왜곡되어, 과

거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

라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자신이 고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것이 불법적이고 비공

식적인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단속에 걸리면 ‘뇌물을 고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면서 과거와 같은 복종, 충성, 동원으로 대표되는 

위로부터 노동계급에게 강요된 정체성은 약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

적 정체성이 자본주의적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돈주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이윤은 돈주의 몫이지만, 노동만큼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

문이다.”사적 분야에 고용된 노동자들마저도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으로 고용된 것이기에 공통된 

이해관계와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단속과 처벌

은 노동계급이 변화된 시대에 어울리는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국가의 강력한 

통제는 노동계급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정부는 여전히 현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당과 국

가는 실제로 노동계급에게 사회주의 노동계급으로서의 강요된 정체성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권력의 의지일 뿐 현실이 아니다. 물론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자본주의적 성격

을 띠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으로 살아가기에는 아직 정치경제적 조건

이 미약하다. 또한 노동계급의 의식 역시 당과 국가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왜곡에 의해서 그리

고 강력한 법률과 처벌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노동자들이 개

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려고 시도하거나 혹은 팔기를 희

망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현재 북한 노동계급의 정체성은 현존 사회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도 

                                           
5 탈북자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회령지역의 경우에는 ‘머슴’이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

을 살 만큼 여유가 있는 집이 많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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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자본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북한 노동계급의 정체성은 ‘복합적

(hybrid)’인 성격을 띠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북한노동계급의 정체성 

 

 

Ⅳ. 결론을 대신해서  

주체사상에서 노동계급은 북한체제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급이다. 노동계급은 북한체제

가 ‘사회주의’라는 점을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은 혁명

과 정치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경제관리의 주체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현실에

서 노동계급은 수령과 당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수행하는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노동계급

이 이른바 ‘당성(Parteikeit)’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제시한 생산목표를 성취하는 

것뿐이다. 지배권력은 충성심이 높은 노동자가 생산력도 높다고 현혹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는 

검증될 수 없다.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이 명제는 노동계급의 동원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북한체제에서 노동의 형태는 사용가치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노동이며, 사회화

의 형태는 계획을 매개로 하는 구체적(직접적) 사회화이다. 구체적 노동과 구체적 사회화는 그 자

체로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그것과는 근본적으

로 다른 것이다. 오히려 이는 노동계급이 현존 사회주의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피동적인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북한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형성과정에서 표출된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북한체제가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정당성에 한계가 존

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그런데 노동계급이 수령과 당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북한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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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지배권력은 이러한 체제정당성의 한계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은

폐하고 스탈린주의적 언술체계를 통해서 합리화한다. 계획경제 체제는 일상적으로 노동을 동원하

고 통제·관리하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인 제도가 된다. 배급제는 노동계급에 대한 국가(정치)

의존도를 높였으며, 사회주의적 경쟁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채근하면서 동시에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을 유도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수단들은 강력한 물리적 수단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체제의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강력한 물리력은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물리

력은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은 원자화되었다. 당연히 

계급적 연대를 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체제에서 노동계급의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의 많은 변화

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북한정부는 여전히 현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당과 국가는 실제로 노동계급에게 현존 사회주

의적 정체성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동원과 착취의 대상이며 수령과 당에 대한 절

대적인 충성을 강요받고 있다. 현재도 노동계급은 정치경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물론 노동계급

은 과거와 같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다. ‘고난의 행군’ 이후 계획경제 시스템은 마

비되었고, 배급제는 중단되었다. 북한체제가 노동계급의 생활세계를 식민화했던 다양한 수단들 가

운데 일부를 심각한 경제난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시장화(marketization)가 확

산되면서 북한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계급을 체제 내부로 통합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

에도 현재에도 유효한 체제 정당화와 통합의 수단들이 있다. 하나는 이데올로기이며 다른 하나는 

억압적인 기제들이다.  

현재 북한체제에서도 ‘사회주의’란 이데올로기는 노동계급의 의식에서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시장화 과정에서 변화된 노동자들의 삶의 양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노동계급은 이러한 변화가 이 체제에 적절한 것인지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 노동

계급에게 강요되고 있는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비(임금)와 배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대로 가동되

지 않는 공장에 출근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지 않다. 일부가 개별적으로 

단속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가 노동계급

의 자기검열과 사회의 중요한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북한의 지배권력이 억압적이고 폭

력적인 기제를 이용하여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지배권력이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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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의 곤궁함을 이용하여 인민들을 정치사회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주체로 설 수 없게끔 만들

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정체성 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이다. 만

약 노동계급의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면 북한체제의 정당화 방식과 체제 통합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체제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

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이 일정정도 유지될 수 있다면 북한의 지배권력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노동계급의 생활세계에 대한 체제통합 방식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얼마전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도 새로운 최고지도자 김정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다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장화의 확산으로 북한체제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에게 여전히 강요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지금의 북한 

노동계급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여부가 북한체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노동계급은 경제위기 이후 시장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현존 사회주

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비록 북한체제에서 노동계급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노동계급의 정체성 변화가 향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이 결정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체제의 명운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계급

이다. 독재체제에서도 정당성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체제에서도 정당성은 ‘아래’로

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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